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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학회는 지난 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한국산업인력공

단과 공동으로 ‘이주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12월에 개최하여 온 하반기 학술대회를 이번에는 해를 넘겨 2018년 1월 26일 개최하

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들어선 새 정부는 20대 국정전략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정전략 중 경제와 삶의 분야는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이슈는 국정과제

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 문제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차별

해소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민이슈를 둘러싼 정책

쟁점들은 경제환경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이민이슈에 대한 논의

의 변화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난민, 동포, 외국인력,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아동, 차별, 인

권, 사회통합 등은 여전히 우리사회가 직면한 이민이슈의 주요한 정책대상 및 논점들이고 향후 

보다 이슈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학술적 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12월의 국제세미나 경험을 학회회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한-

베트남 인력이동과 고용허가제 쟁점’이라는 기획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정책 및 

지원과 관련한 일반세션과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이슈를 다루는 대학원세션을 마련하여 회원

들간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들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1월입니다. 학술대회 참가도 올해의 계

획에 꼭 포함하여 금 번 학술대회부터 실천하시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월 한국이민학회 회장 이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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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션 – 1

01 서론�

2000년 중반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2000년 중반 이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적으로 농촌 총각과 도시의 주변화 된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의 지원 대

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초점이 맞추어 진다. 다시 말해, 2000년대 중반 이전 한국의 이민정책 

혹은 다문화정책은 이주노동자 관리가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정부의 다문화정책 방향이 결혼이

민자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 통합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다

(이병하, 2011). 

사실, 한국정부가 국제결혼이 시작된 초기부터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2000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살인ㆍ폭행사건 등 의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시

민사회의 문제제기와 베트남 여성의 상품화와 인권 침해에 따른 베트남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받는 상황에 이르자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관련 이슈는 정부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더 나아

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국제결혼가정이 해체되는 사회문제가 대두 되면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른 국제결혼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

작하면서 정부는 결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2005부터 결혼이주자의 법적처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제들이 마련

된다.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2005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이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과 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지원방안

(2006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이 형성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에 통합되기 위

한 제도적 차원의 장치들이 빠르게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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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담론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과제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 했다기 보

다, 계몽적 홍보와 초보적 분석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한건

수, 2012). 이와 같은 상황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

응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마련된 다문화 정책의‘목적의 전도’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것인가? 바꿔 말해, 다문화 정책이 일정한 의의와 성

과를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왜 이러한 한계를 노정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

한 답을 얻기 위해 다문화정책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던 시점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즉, 다문화정책이 형성된 최초의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우리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비판에 집중 되었다(김혜영, 2014:11). 즉,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김진욱, 2007; 차옥숭ㆍ

김성미경, 2008; 김지영 외, 2011; 정도희, 2012; 황정미, 2015)가 있었고, 결혼이주여성 연

구와 함께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연구 분야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김태원 외, 2011; 오윤

자ㆍ이상림ㆍ김준식 외, 2012)를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에 관한 연구(정명주ㆍ최웅선ㆍ하영수, 2012; 강휘원, 2013; 이용재, 2015)가 있으며, 마지막

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 된 법률에 관한 연구(이영주, 2008; 이경희, 2010; 박승용, 

2014; 전경근, 2015)가 있다. 위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및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김태환,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로는 현재 다문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의 다문화정책 연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 정책이 내포

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다문화정책이 어떤 정치ㆍ사회적 맥락과 정책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정책 논의과정에 참여한 정책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에 대해 분석

할 수 있는 ‘정책형성과정(Studies of process)’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최초의 법안인 ‘다문화가족원법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문

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대상이 이주민 전체가 아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

족에 한정된 원인1)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호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내

용을 다문화가족원법에 담아내지 못한 구조적 한계2)를 가져온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범위의 협소함을 지적한

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내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로 지원 대상을 한정 하고 있어 다양한 이주배

경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가족, 유학생 부부 등이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

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주여성과 그들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문

제가 발생 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이혼율1)은 매년 증가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주여성과 다

문화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 있어 한계와 문제점을 가진다는 분명한 증표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세션.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19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갖는 한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

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책형성과 그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킹돈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과 사바티어의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입각해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정의 매커니즘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치ㆍ사회적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각 국가들이 이주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이민정책의 성격은 정책형성과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정치ㆍ사회적 맥락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특수한 정

치ㆍ사회적 맥락이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국의 어떠한 특수적 정치ㆍ사회적 맥락이, 다문화가족지원

법의 내용적 협소함과 구조적 한계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적변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외적 변수는 다시 안정적 

외적변수와 역동적 외적변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안정적 외적변수는 폐쇄적 이민정책

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설정하고, 역동적 외적변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

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 와 진보정권의 등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외적변수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외적변수가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외적변수의 설정을 통한 분석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도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정치ㆍ사회적 맥락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정책으로 등장 

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형성과정을 포괄적이고 종

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준 정치ㆍ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문화정책이 도입될 당시의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킹돈의 정책흐름모형인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책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 세 가지 흐름이 어떻게 결합되어 정책의 창

이 열리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 논의과정에 참여한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적 신념의 내용은 무엇이

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정책전략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대립되는 두 집단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정책지향학습이 발생 되고 이로 인해 정책 도입에 대

해 합의하게 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부여 됐던 열망은 이 법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단순한 시혜적 지원과 혜택을 주

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 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적 약

자 소수자가 아닌 사회변화의 주체(Agents of social change)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 된지 8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체제

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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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적변수�

1. 안정적 외적변수 : 폐쇄적 이민정책

안정적 외적변수는 문제의 기본속성, 자원의 분포, 근본적인 사회구조나 사회문화적 가치, 

법, 제도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안정적 외적변수는 쉽게 변화지 않으

며 정책 하위 체계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범위를 한정하는 동시에 정책 하위 체계의 

지원과 신념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준 안정적 외적 변수는 폐쇄적 이민정책의 성격을 띤 외국인근로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서구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비교해서 매우 다른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민관련 이론이나 이념적 논의들은 정치철학적 기초위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심도 있게 논의 되었고, 보다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진행

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이민 혹은 다종족 문화(multiethnic culture)의 문제는 국가 시민 간

의 관계에 관한 근대 정치철학적 이념들의 완성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거나, 더 나아가 근대적 이념들에 도전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여

겨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이선미, 2011). 반

면, 한국의 경우 서구의 이민정책과 매우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경우 폐쇄적 이민정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만큼 협소하고 제한적인 특징을 보인다. 한국

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유입된 국가이다. 즉, 한국의 이민 정책은 

아무런 정책적 준비가 없던 상태에서 1993년대 말, 산업기술연수생의 선택과 2004년 고용허

가제를 통해 실시된다(이혜경, 2008). 한국 이민 정책의 출발점은 서구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폐쇄적 성격의 이민 정책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단일 민족주의와 가부장적 혈통

주의에 근거한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폐쇄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폐쇄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게도 그대로 재현된다. 즉, 정책 대상만 다를 뿐 그 내용에 있어

서는 폐쇄성 이라는 동일한 프레임이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적용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권리를 가진 인간, 주체성을 가진 인간,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한

국사회에 빨리 동화되어 국민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대상자로 인식

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되고 동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폐쇄성에 기반 한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안정적 외적변수’로 작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지

원 대상의 협소함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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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동적 외적변수: 결혼이주여성 증가, 진보정권의 집권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동적 외적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역동적 외적변수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들을 포함한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동적 외적변수는 이주의 세계화 현상에 따른 ‘국

제결혼의 증가’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진보정권의 집

권’을 꼽을 수 있다.

1)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정에 영향을 준 역동적 외적변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현상이 심화되고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선진국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남성들의 결혼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신부를 받아들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은 극

심한 빈곤에서 벗어나 계층을 상승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이주하게 

된다. 즉, 국제결혼은 세계화라는 체제 속에서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제

도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고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그 규모가 급속하

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에도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유입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한국 사회에 빨리 편입

시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2) 진보정권의 집권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변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잇는 

진보정권의 집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집보정권의 집권을 통한 변화는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출범한 여성부

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ㆍ개편된다. 특히, 여성가족부 안에 가족

정책국을 신설하여 새로운 가족문화 형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돌봄 노동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가족정책 추진 및 인프라의 확장 등 5개 가족 비

전을 설정하고 정부차원의 가족대응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윤현덕, 2005). 이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확대 운영과 가족정책 추진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의 확장은 여성가족

부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쉼터운영, 1336 상담전화 운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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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여성가족부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

기 위해 구축한 전달체계는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여성가족부 주도로 형성할 수 있는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음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보정권 집권 이후 나타난 형

식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정책논의 구조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진보정권 집

권 이 후 시민사회가 크게 확장되면서 정부 정책의 논의 과정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초기에는 여성단체

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 이슈에 대해 대응했으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등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시민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특화

된 시민단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다문화

가족지원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있어 역동적 외적 변수로 작동하게 된다. 

03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흐름�

1. 문제의 흐름

문제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음은 어떤 이슈는 정책 결정자 또는 정부 관료들의 관심

을 받고 어떤 정책 이슈들은 그대로 이슈로 머물러 있게 되는가 인데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책결정자의 인지수단과 문제의 방법에 달려 있다. 문제의 흐름은 지표(Indictor), 사건이나 

위기를 통해 나타난다(Kingdon, 2003).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상

호간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정책 결정자의 문제 인지에 도움을 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 관련된 문제의 흐름은 결혼이주여성증가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용

어의 등장에 따른 지표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등장,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발

생, 국제사회의 비판 등의 사건과 위기의 발생,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프로그램 

및 다문화 사업의 피드백 등이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1) 지표의 변화

200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국제결혼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외국인 배우자

들의 국적도 다양해진다. 1990년에 4,710건이었던 외국인과의 결혼이 2001년에는 14,523건

으로 크게 증가하고, 2005년에는 42,3563)건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2005년 전체 결혼 대비 

3)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결혼의 성사에 따른 이득을 추구하는 상업적 중개업자가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1998년 결혼중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서 당시 77여개였던 중개업소가 2005년 2,000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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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비율은 13.5%를 차지하게 된다. 

국제결혼에 대한 지표의 변화와 더불어 문제의 흐름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정부정책 

용어’의 변화이다. 2005년 이전까지 정부공식 문서에는 결혼이민자와 여성이주근로자를 통칭

하여 ‘여성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정부의 공식 문건에

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국정부가 결혼이민자를 정책의 특별대

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김희정, 2007). 다시 말해, 정부는 한국 사회에 거주

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여성이주근로자 중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낳고 한국 사회에 정주할 결

혼이주여성을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이주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여

성이주근로자를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 시킨다. 정부의 정책 용어가 여성외국인근로자에서 

결혼 이주민으로 급격하게 전환된 이유는 외국인 여성들이야 말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위기와 돌봄 노동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게 동원될 수 있는 대상으로 포착되었기 때

문이었다(김현미, 2008).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6년 이후 정부 문건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언

어에서 노골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대상으로 언

어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정책이‘혈통주의’에 기반 해 차별적이고 폐쇄적

인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용어 변화와 관련해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의 등장이

다.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이 정부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한 NGO단체의 제안에 의해서다. 

2003년 가정문화 운동단체인‘하이패밀리’는 혼혈아라는 표현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

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혼혈아라는 호칭을 다문화가족 2세로 변경할 것을 요청

하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이 정부의 정책지원의 대

상으로 관심받기 시작하고 정부문서에 국제결혼가족과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

용하다 2006년 이후에는‘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정부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다문

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정부와 NGO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된다. 그러나 ‘다문화’라

는 용어가‘가족’과 결합되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가족을 지칭

하는 용어로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축소는 한국사회에서 ‘가족’

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고 한국사회의 사실상의 다문화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다

문화적 주체들인 외국인근로자 가족, 난민 가족, 새터민 가족, 화교 가족 등은 정책적 지원 대

상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정부에 의해 적

극적으로 차용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며 권력을 집행하는 통치기술(technologies of 

governance)의 하나로 의미가 변질되게 된다(김현미, 2008).   

2) 사건과 위기 

문제의 흐름에서 나타난 두 번째 흐름은 ‘사건과 위기’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

을 준 매우 중요한 사건과 위기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저출산ㆍ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상으로 급증하게 된다(김선희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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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준 사건과 위기는 국제결혼과정에서 드러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이 상업적인 이윤추

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제결혼이 매매혼적 성격을 띠게 되고 결혼 후 가족과의 갈등, 이

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언, 폭

행, 살인 사건 등이 발생되면서 국제적으로 국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에 영향을 준 사건과 위기로는 한국사회의 인종적 우월주

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하고 할 수 있다. 2007년 8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동 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정부의 인종차

별 철폐 상황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순혈과 혼혈이라는 단어는 

인종적 우월주의를 퍼뜨린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인종차별위원회는 “현대 한국사회의 다(多)

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교육ㆍ문화ㆍ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정부

에 권고하면서 정부차원의 이주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Cho, 2010).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국내외로 알려지고 가족 불안정성

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이 정책결정자

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2. 정치의 흐름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론의 변화, 정권의 교체, 대통령의 지시, 국회 

의석수의 변화, 정부 조직의 개편, 이익 집단의 활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새로운 

정책의제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도 한다. 이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형

성과 관련된 정치의 흐름은 참여정부라는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여성가족부의 조직 개편 및 

확대,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여론의 변화, 시민단체의 활동 등이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 관

련해서 나타난 정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1) 참여정부의 등장 

정치의 흐름에서 나타난 첫 번째 흐름은 ‘참여정부’의 등장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다른 정부

와 비교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5대 차별’에 대한 해소를 역설한다. 5대 

차별은 여성ㆍ학벌ㆍ장애인ㆍ비정규직ㆍ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참여정부는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후 참여정부는 출신국 또는 국적에 근거한 차별대우가 외국인 노

동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ㆍ이민자의 문제라는 점이 인식하면서 2004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 부분을 확대해 외국인ㆍ이민자로 통합하고 연령 부분을 추가해‘6대 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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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정부출범 초기부터 이민자의 차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국인 및 이민자를 6대 차별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적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2) 여론의 변화

정치의 흐름에 있어 나타난 두 번째 흐름은 ‘여론의 변화’이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문

화 현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는 다문화 현상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여론의 변화는 언론의 관련 

보도의 증가, 학계의 연구 증가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여론이 변화된 시점은 2006년 4월 한국인 어

머니를 둔 미국 슈퍼볼의 MVP 하인즈 워드의 방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인즈 워드의 방한으

로 한국 사회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혼혈인’ 문제가 집중 보도되면서 혼혈인ㆍ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혼혈인 차별금

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하고 다인종ㆍ다문화를 수용하는 교과 내용 개편에 관한 

논의도 시작되면서 혼혈인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다(경향신문, 

2006. 4. 13.). 

그러나 2007년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으로 옮겨가자 혼혈

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사라지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

한 언론의 관심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은 언론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인식과 행동양식을 제

시했다는 점이다. 즉, 언론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순혈주의’는 다문화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생으로 규정하고 순혈주의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정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뿌리 

내리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순혈주의를 벗어나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인식과 행동 양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국민도 결

혼이민자과 그들 가정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결

혼이민자를 지원하기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전달한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여론의 변화는 다문화 관련 ‘학계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국제이주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 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가히 ‘다문

화열풍’이라 불릴 정도로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4)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사회학, 인류학, 행정

학, 법학, 지역학. 언론학, 여성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외국인노동자, 화교, 중국교포, 유학

생,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개별 이민 집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학계는 다양한 다문화, 이주민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결혼이주여성

4)‘다문화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분류될 수 있는 기사의 건수가 2006년 이전에는 50여건에 불과했지만 2006년 이후에는 

1000여건으로 폭증한다(양영자,2008). 이는 다문화 담론이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되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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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환경이 조성된다.  

3) 여성가족부의 조직 개편

정치의 흐름에서 나타난 세 번째 흐름은‘여성가족부의 조직 개편 및 확대’이다. 여성가족부

의 전신인 여성부는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및 가족업무를 이관 받는다. 

이 후 여성가족부는 2005년 3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변경을 하면서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면 조직의 규모도 1실 4과 2관 19과, 정원 176명(여성

가족부 홈페이지)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6년 4월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로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대통

령 자문 기구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가 참여하는‘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

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형성활동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으로

서 법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 시민단체의 활동 

정치의 흐름에서 나타난 네 번째 흐름은‘시민단체의 활동’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

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정부정책 논의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5)하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져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민ㆍ관

ㆍ학이 모여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파트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김혜순외, 

2007; 이혜경, 2007; 윤인진, 2007).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주여성인권연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비록 소수의 

단체였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한국이주여

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과 한국 사회 통합

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주여성인권연대의 김민정 정책국장과 외국인노동자 인권모임을 

위한 정귀순 대표는 혼혈인ㆍ이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법 형성에 관한 공청회에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등 시민단체의 대표와 실무자들이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면서 적극

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시민단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당시 이주민지원 시민단체 대부분이 이주노동

자 지원에 집중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는 소수의 기관만 존재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즉, 고용허가제 형성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단체의 조직력과 이슈 파이팅은 다문

화가족지원법 형성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소수의 시민단체만이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

5) 2000년 이전의 시민사회단체는 민족, 통일 등 정치 이데올로기적 운동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많았으나, 2000년 이후

는 신사회적인 운동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일상의 민주화, 생활 속의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이민관련 시민사

회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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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참여 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는데 큰 역

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3. 정책의 흐름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 관련해서 나타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둘러싸고 하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

시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외국인ㆍ이민관련 정책방향 제시

외국인 및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의 정책방향 제시와 지시는 2006년 4월 14일 ‘외

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 체계안 보고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하고 외국인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법령으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형성’을 검토해 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통

령의 외국인ㆍ이민관련 정책 방향과 지시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 저출산ㆍ고령화가 이슈가 사

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과 지시가 나온다. 2005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민정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이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가 발행되고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6년 4월 관련부처와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확정되면서 결혼이주여

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김선희외, 2008). 외국인 정책 초기에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에 힘을 실어 주었으나, 국제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법무부가 주도하던‘외국인정책’이‘가족정책’으로 이동하

는 모습이 보이면서 법무부가 주도하던 외국인정책이 여성가족부로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다. 

  

2) 외국인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법무부의 대안 

정책의 흐름에서 나타난 두 번째 흐름은 ‘외국인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법무부의 대안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흐름에서 전술 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개선을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전달하면서 법무부는 발 빠르게 지시사

항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2005년 12월 8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출입국 관

리국장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인권보호측면에서 외국인문제 관련 개선 대책 및 

추진체계를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법무부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며칠 뒤인 12월 12

일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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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2006년 1월 6일부터 시민단체ㆍ학계ㆍ관계부처 등

과 함께 5차례 회의를 거쳐‘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총 5차례의 회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마침내 

2006년 5월26일 법무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발표를 통해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국제인적교류의 활성화,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진행, 외국인체류 유형의 다양화 및 정주화라는 ‘정책 환경’의 변화와 

외국인체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제의 대두,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외국

인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정책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외국적 동포 포용, 결

혼이민자ㆍ외국인여성ㆍ외국인 자녀의 권익 향상,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외국인근로자 

처우개선,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다문화사회로의 통합기반 구축 등 총 6개 분야의 정책

이행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법

무부는 이를 위해 2006년 9월 29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안)’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

고 2006년 11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제 52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속에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의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외국인 분야를 총괄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 무엇

보다,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지원6)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법무부 

주도로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권력

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토대 구축  

2006년 4월 26일에 개최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이후 여성가족부

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형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

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와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를 진행

한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와 함께 

공청회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2006년 10월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다. 이 연

구보고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7)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법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포괄적인 외국인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른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가족을 지원하

기 위한‘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 문제를 단순히 

6)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자 하

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도입의 주된 반대 논리로 작동하게 된다. 
7)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란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온 이주

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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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의 일부로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의 ‘특수하게 형성된 가족’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외국인정책이 아닌, 가족정책의 일환으

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성격이 변화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정책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이

주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서 출발하여 인신 매매성 국제결혼과 이후의 가정폭력, 안정적인 체

류 등의 인권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ㆍ경제

적 환경에서 가족의 위기와 미래사회 노동력의 위기가 강조되면서부터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인권보다는 결혼이주여성가족의 적응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김선희, 

2008). 즉, 2005년 6월 복지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내용(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공적 부조,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

장,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향한 문화, 가치관 공존 지원,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보

건, 의로 서비스 정비) 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저출산 문제

가 한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 이슈 

보다는 가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법무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4)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권 획득을 위한 대안 제시 

정책의 흐름에서 나타난 네 번째 흐름은‘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권 획득을 위한 대안제

시’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의 절

정은 2007년 6월 27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혼혈인ㆍ이주민ㆍ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법 형성에 관한 공청회’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 법무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김남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책 관은 발제를 통해 

다문화ㆍ이주민ㆍ혼혈인가족지원 법안이 목적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인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대

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안도 거의 

유사하게 ‘재한외국인’ 대신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들어갔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

에 조기에 정착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재

한외국인처우기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 한다. 또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우리사회

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도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

한 법률‘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문화ㆍ이주민ㆍ혼혈인 가족 지원법 형성의 불필요함

을 주장한다. 

김남일 국장은 더 나아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재한외

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난민, 대한

민국 국적 취득자, 전문외국인력, 근로자 등 모든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가 2005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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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업무를 수행했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제도개선’과 ‘사회통합서비스가’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많은 부처의 노력으로 제

도개선의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냈고, 이제 남은 것은 주로 사회통합서비스 임을 강조한다. 양

승주 국장은 사회통합 서비스의 핵심은 ‘전달체계’를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이민

자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이미 2007년 현재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가 3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80개소로 확장하면 전반적으로 거점

형 센터와 38개소 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전달 체계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달체계가 없는 법무부와의 차이점을 강조하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내용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비교

해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 여성가족

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가족정책에서 여러 가족이 있을 수 있으나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

을 다문화가족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수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전달체계를 통해

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고 그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데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

기한 중복 문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부 대상의 중복을 들어서 전

체적으로 법 형성의 필요성까지 부인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얻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여성가족위원회, 2007).     

4. 흐름의 결합

그렇다면 세 가지 흐름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세 가지 흐름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정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가 등장하고 참여정부 하에서 여성가족부가 확장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위한 준비와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었다. 대통령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도입 될 수 있었던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04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와� 정책전략

1. 정책옹호 연합의 신념체계

1) 법무부의 신념체계

형식적인 측면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반대논리는 첫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같은 별도의 

법을 형성한 네덜란드의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덴마크의 통합법 등의 해외 입법례를 사

례로 제시 하면서, 이러한 입법례도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데 있어 이주민가족 지원에 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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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고 외국인 전반의 사회통합과 처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주민 가족을 지원

하기 위한 별도의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음을 강조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주민가족

지원법, 혼혈인 가족지원법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의 입법목적의 중복8)을 지적하면서 위 

법안들이 형성될 경우 입법목적이 중복되는 입법낭비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

한 공청회의 논의된 법률안들이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가 아닌 이상 각 법률이 동등한 효

력을 가져 상호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 한다. 셋

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9)의 중복문제를 지적한다. 즉,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재한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고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또한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법은 필요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반대한다.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반대논리로는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다문

화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과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

고 있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한외국인의 지원과 관련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이미 법무부 장관 주도로 5년 단위로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경우 행위주체만 여성가족부 장

관일 뿐 이하 내용은 재한외국인지원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분야에 대한 정책 중복ㆍ충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2) 여성가족부의 신념체계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의 중복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가족부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의 중복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

국 국민이 혼인ㆍ혈연ㆍ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가족’과‘가족구성원’중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정책대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담고 있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

문화가족의 문제는 일반 가정과는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형성된 가족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즉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본계획은‘가족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외

국인기본계획과는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되는‘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 방향을 수용

8)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목적) 지원대상이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이주민 가족, 혼혈인 가족 이라는 주어만 다

른 뿐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는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지적한다.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다문화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난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투자자,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을 대상을 하고 있어 다문

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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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이 필

요함을 역설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차별성 있

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아동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외

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방법으로 형성된‘가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또한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가족 

정책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 나아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들 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결혼이민자 본인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문제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한 지원도 3년까지 제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

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정책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이민정책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38개소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체

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 정책옹호연합의 정책전략 

1) 여성가족부의 정책전략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도입을 위해 사용한‘정책 전략’은 온건전략과 강경전략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제도적 소수전략이라는‘비권력성’과 불리한 구조 속에서 

정책학습, 성명전략, 청원전략 등의‘비폭력성’전략을 사용하면서 법무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라는 입법화 

전략이라는‘안정화 전략’을 선택한다.

(1) 정책학습 전략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도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사용한 첫 번째 전략은 온건전략  중 비폭력

성 전략인‘정책학습 전략’이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 1월 26일 국회인권정책연구회에서 개최

한‘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의 정당성과 도

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정책학습 전략’을 취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

를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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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전략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법을 발의 하는 전략 보다는 의원의 입법을 통해 법을 상정하는 전략

을 선택한다. 이는 행정부에서 발의하는 법안 보다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수월하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 될 수 있다는 점과 정부 부처 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인

식 아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게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전략’을 선택 한다10).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화의 가능성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가족주의’이

다. 즉,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적용대상을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한정하여 

결혼이민자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접근했고 이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가족, 그리고 그들의 자

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입법과정에 있어 큰 반대와 이견 없이 법

안이 통과 될 수 있었다(배선식, 2016).     

(3) 방해전략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도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사용한 세 번째 전략은 온건전략  중 비폭력

성 전략인‘방해 조정전략’이다. 2007년 6월 26일 국회 인권정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혼혈인

ㆍ이주민ㆍ다문화가족지원 관련법 형성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혼혈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이주민가족법안’, ‘혼혈인 가족법안’)이 

올라온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의 독창성과 필요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두 개의 법률을 비판하면서 방해하는 전략을 취한다. 

2) 법무부의 정책전략 

(1) 정책학습전략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도입의 저지를 위해 법무부가 사용한 첫 번째 전략은 온건전략 중 비폭

력전력인 ‘정책학습전략’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통해 재한외국인처

우기본법과의‘중복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정책 

전략으로‘정책학습 전략’을 취한다.

(2) 지지와 설득전략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용했던 두 번째 전략은  온건전략 중 

비폭력적 전략인‘지지와 설득’전략이다.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 측에서는 이제 막 시행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10)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정에 직접 참여 했던 여성가족부 고위관계자와의 인터뷰(2016년 10월4일(화) 

16:30)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 이날 인터뷰도 정부발의 보다는 의원발의를 통하는 것이 부처 간 의 갈등을 

줄이고 법안 통과가 정부입법 보다는 쉽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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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으로 결혼이주민과 국적취득 자들을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음

에도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두 법안이 시행 될 경우 

유사성과 중복성 때문에 정책의 혼란이 올 거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위원을 설득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안이 다소 

중복된다 하여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설득작업은 실패하게 된다(황택환,  

2012). 

(3) 조직적 압박전략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도입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마지막 전략은 온건전

략 중 비폭력 전략인‘조직적 압박전략’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막기 위한 지지와 설득 

작업이 실패하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논의하는 회의장에 조직적으로 참여해 비폭력적 시위를 

하면서 여성가족부를 압박한다. 법무부가 사용한 조직적 압박 전략은 당시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의 증언11)을 통해 갈음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 이날 소위는 법안심사위원들, 국회수석 전

문위원이 참여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차관, 국장, 과장이 참여했는데, 법무부 쪽에서 모두가 

와 있었다. 그런 사례는 처음 봤다. 다른 정부부처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시위하는 것은 처음이다. 무엇보다 법안 심사에는 국회수석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전문위원은 법안심사과정을 조율하고, 이 조율에 따라 법안이 날아 갈 수 있을 정도로 막

후 실세인데 당시 국회수석 전문위원위원은 법무부 검사 출신이었다. 법무부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조직이었는지 그 때 알았다.” 라는 여성가족부 고위관계자의 증언처럼, 당시 법무부는 매

우 이례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도입을 막기 위해 법안 소위

에 참석해 조직적 압력 전략을 사용하면서 법안 심사위원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찬성옹호집단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

스 전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이미 전달체계를 갖추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필요성을 강조하면

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반대집단인 법무부는 이미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들면서 내용의 중복성, 

법리적 충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법 도

입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두 정책옹호 연합이 다문화가족

지원법 도입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정책전략은‘조직 및 업무 영역의 확장’이라는 여성가족부

11)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성과정에 직접 참여 했던 여성가족부 고위관계자와의 인터뷰는 2016년 10월4일(화) 16:30부 터 

17:30분 까지 서울 광화문 투썸플레이스 커피숍에서 진행 되었다. 인터뷰이를 여성가족부 고위관계자로 기술한 것

은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 본인의 요청에 따랐다. 이날 인터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둘러싸고 여성가족부와 

법부무와 간 갈등의 주요 지점,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입안하는데 있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선

택한 이유, 당시에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의 반대를 이겨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도입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 2007

년 6월 26일 혼혈인. 이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법 형성에 관한 공청회서는 3가지 법이 논의되었는데 왜 나머지 

두 개의 법(혼혈인, 이주민 가족)은 논의과정에서 제외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안 상정되었는지, 특히 고경화 의원이 

발의한 이주민 가족지원법은 왜 논의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반세션.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35

의 정책적 목적과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득권 유지’라는 법무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확장을 위해 민족주의와 혈통주의에 기반 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지원한다는 제한적 가족지원정책으로서의 다문화가족정

책을 도입하고자 다양한 정책 전략을 사용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불과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다. 반면, 그동안 외국인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법무부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이례적으로 조직적 압력을 가하는 등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

해 조직 및 업무영역의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전략을 시도하지

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도입을 막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원대

상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는 내용적 협소함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를 발생 시킨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논의 과정에서 이주 당사자인 결혼이주

여성들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게 된다. 

3. 정책지향학습

정책 지향적 학습은 정책옹호연합에 속해있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는 고정불변

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체계의 변화를 '정책지향적학습

(policy-oriented learning)'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에‘정책지향학습’은 어떻게 발생 했

는가? 대립하는 두 집단 사이에서 정책지향 학습이 발생한 핵심적인 요인은 여성가족부가 결

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인식과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를 

지지했던 이유는 두 조직의 성격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었다. 즉,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은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쉽게 형성 되었다는 것

이다. 당시 여성가족부 고위관계자는“만일 반대 집단이 보건복지부였다면 여성가족부가 주도권

을 갖기가 어려웠을 텐데 갈등의 대상이 법무부라 법 형성이 수월했다.”고 서술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경쟁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면 여

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주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법무부가 경쟁상대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주도권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의원들이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준 또 다른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의원들이 인식하게 되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

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전략전 선택’을 하게 되고,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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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한 법무부의 반대를 종식시키기 위해‘타협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의 전략적, 타협적 선택의 결과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수정안

(대안)이 나온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수정안> 

항목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원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수정안 최종 정리 

다문화 가족 정의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내지 
제9조에 따름

신설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함

신설
 

아동의 보육 및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부 
또는 모의 합법적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함. 

조정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향 학습은 대립되는 집단 간 정

책적 주장과 대안 제시를 통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타협적 선택을 통해 정책지

향 학습이 발생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지향학습의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정책지원대상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한정되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지 못한 구조적 한계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 

지향학습이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민ㆍ외국인지원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는 조직 관할권의 피

해를 최소화하고 외국인정책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문화가족원법 수정안(대안)에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다문화가족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을 정의를 차용하게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의 내용을 따르게 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실시 될 

수 있게 하는‘전략적 선택’을 통해 법무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

에 여성가족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내용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수정안에 수용하고 무엇보

다‘불법체류자격의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언급한 조항을 삭제하는‘타협적 선택’을 

통해 정책지향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내용적 한계



일반세션.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37

와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0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형성과정에 대해 

킹돈의 정책흐름모형과 사바티어의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결합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치ㆍ사회적 맥락과 정책 환경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더 나아가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 정책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적 협소함과 구조적 한계를 가져온 정책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이주민의 규모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았을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역사학자 Eㆍ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를 거울삼아 과거를 통찰하고,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바라보

며,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적용해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의 

원인을 다문화정책의 형성과정의 고찰을 통해 찾을 수 있고, 다문화정책 형성과정을 거울삼아 

현재의 다문화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다문화정책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도입되는 과정 과 그 과정 

속에서의 정책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의 결과가 한국 다문화정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철저히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민

족주의와 가부장적 혈통주의에 기반 한 가족 중심의 ‘인구대책’으로 기획 되었다는 점이다. 이

러한 가족중심의 인구대책으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 시킨

다. 

첫째, 가족중심의 인구대책으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원대상의 협소함’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화 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무현 대

통령은 이민정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그러

나 이러한 지원 대책 속에는 외국인근로자 가족, 난민가족, 유학생 가족 등 같은 가족이라는 

범주에 속해있는 집단은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오직 한국인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만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흐

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적용되어 지원대상의 협소함을 초래하게 되는 정책결정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둘째, 가족중심의 인구대책으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의 소외’를 낳게 된다. 

전술한 것처럼,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후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아젠다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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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주여성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지원정책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혼초기 단계

에 위치하고 있던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자리도 잡기 전에 정책의 

주요 아젠다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영향을 미쳐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인권문제를 포함한 다

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법안 내용에서 사리지고 저출산ㆍ고령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빠른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국가의 국민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같은 가족정책으로서의 다문화가

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다는 사회통합을 개인 보다는 집단(가족)에 정책지원의 초

점을 맞추는 구조적 한계를 낳게 된다.  

셋째, 가족중심의 인구대책으로서의 다문가족지원법은 ‘논의과정의 조급함’을 발생시킨다. 거

의 7년의 시간동안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고용허가제’의 경우도 많은 문제점을 발

생시키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을 빨리 한국사회

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1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의 인터뷰12)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하

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공청회에서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정책 관료들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불과 1년 만에 통과된 다

문화가족지원법은 논의과정의 조급함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탄생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구제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 하게 된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적 한계와 구조적 한계를 발생시킨 요인은 민

족주의와 가부장적 혈통주의에 기반 한 ‘가족 중심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중

심적 정책은 같은 범주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을 배제시키는 지원대상의 협소함을 낳게 되고, 

이민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이동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소외현상

을 낳게 되고,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1년여 만에 형성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논의의 조급함을 

낳게 되고, 이러한 논의의 조급한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호를 지원하

기 위한 내용을 담아 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의 협소함과 구조적 한계를 초래한 정책결정요인은 법

무부의 ‘외국인정책의 기득권 유지’와 여성가족부의 ‘조직 이익에 기반 한 관료적 확장주의’라

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외국인ㆍ이민정책은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었다. 특히 2007년 법무부 주도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형성되면서 법무부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주도권을 공고화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환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하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과 그들

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이민정책’이 아닌‘가족정책’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여성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인터뷰는 2015년 7월 17일 30분 간의 전화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장향숙 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장향숙 의원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

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장향숙 의원에게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

호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아주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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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고, 따라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도입을 위해 가족의 범주를 한국인과 혈연관계를 맺은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

족으로 한정시키는 전략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민족주의와 가부장적 혈통주의를 자극하면서 다

문화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 낸다. 또한 법무부와

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수정안에 범무부의 요구안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타협적 선택’을 통해 법무부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법무부의 찬성을 이끌어 낸다. 법무부의 

경우 외국인정책의 주도권이 여성가족부로 상당부분 넘어 가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내

용과 실태조사 시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수정안에 

넣는 등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법무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결론적으

로,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을 둘러싸고 외국인정책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법무부가 보여준 

전략적 선택과, 조직 이익에 기반 한 관료적 확장주의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보여준 타협적 선

택의 결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에 한정 시

키는 내용적 협소함을 낳게 되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호를 담보해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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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ectionality의 관점으로 바라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

류소진 I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

일반세션 - 2

다문화(multiculturalism)와 다문화정책 (multicultural policy)은 지금껏 서방국가를 중심

으로 주로 논의 되어오고 시행되어왔다. 특히 탈식민주의 이후,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 (race) 

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전해온 이 이론과 정책은 인종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 공존한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관점과 (Taylor 1994; Kymlicka 1995; 2001), 결국

에는 인종차별을 ‘문화’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임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진

다 (Goldberg 1994; Bannerji 2000; Pieterse 2004). 다문화 정책은 그동안 유럽과 캐나

다, 호주 등에서 논란과 찬반대립을 거치며 수십년간 진행되었고, ‘다문화는 실패했다’는 유럽 

국가 수장들의 단언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국가들에서 뚜렷한 대체안 없이 계속되고 있다.

서양의 담론과 이론을 ‘빌려 온’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정책은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독특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한 이민 인구 수

를 배경으로, 정부의 계획을 주도로 10 여 년간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서양의 정책들과는 달리 인종

(race)의 다름에 기반하지 않는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아시아의 (따라서 같은 ‘인종’

의)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되었다. 인접국가와의 경제적 차이가 유도

한 한국 내의 노동이민자, 지난 20 년간 결혼 이민자들의 증가, 그리고 이후 이들 이민자들과 

한국인들의 ‘문화적 차이’의 강조라는 상이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따라

서 특유의 지역적 역사와 사회적 배경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다문화가 인종차별 논란을 비켜

가기 위한 완곡화 (euphemism)라는 다문화에 대한 서양 주도의 비판적 주장은 대부분의 이

민자들이 같은 아시아 인종과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

가? 순혈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한국의 민족국가주의 (Shin 2006)에서의 ‘민족’은 다문화 정책

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는 권력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인종차별 

이론 (Frederickson 2002; Foucault 2003[1975, 1976]) 에서 벗어나는가?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가? (e.g., Gilroy, 1987; Balibar, 1991a, 1991b; Anthias & Yuval-Davis, 

1992; Foucault, 2003[1975, 1976]; Puri, 2004)

두 번째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특히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중점으로, 또 그들이 한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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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다문화 가족’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같은 이민자들 중에서도 다문화 

정책의 수혜자를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로 한정 짓는 것은 이민자를 결혼 이민자와 노동 이

민자로 나누는 단순한 행정절차 상의 편의를 넘어서는 사회학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다문화

를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라는 하나의 측면으로, 즉 이민자와 비이민자, 한국인과 비한국인, 

의 관계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 그리고 그들

의 자녀로 이해되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 되는 만큼,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젠더 (gender)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더 중요하게는 젠더와 국가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시에 교차 (intersect)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의연구가 필수적이다. 결혼 이민

자와 노동 이민자를 뚜렷이 나누는 것이 임의적(arbitrary)라는 비판 또한 제기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다), 이 구분이 결국은 젠더와 가족의 정치,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연결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 가족을 개발 도상국 출신의 이민

자, 경제적 저소득층과 동일시하는 주류 사회 담론과 언론의 이미지,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하

는 정부의 정책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계급 (class) 불평등을 분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다문화 정책이 현재에는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으며, 특히 정책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당사자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지를 Intersectionality 라는 이론적 체계를 빌려 조사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거나 수혜를 받는 비이민자들과 이민자들은 한

국의 이 정책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개인이 필연적으로 ‘속할’(belong) 수 밖에 없는 

다수의 사회적 카테고리 (gender, ethnicity, race, class, nation, family etc.) 는 이들의 

경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혹은 따로, 영향을 주는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들의 경험과 

이해는 한국의 불평등 구조화와 어떻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연결되는가?

연구를 위하여, 2016 년 3 월부터 2017 년 8 월까지 2 년에 걸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의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을 비롯하여 약 40 회의 반구조화된 면접 

(semi-structured interviews)을 실시하였다. 두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참여관

찰은 센터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과 사회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센터 내의 한국인

(비이민자) 직원들과 센터를 이용하는 이민자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민자들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그룹화는 다문화 정책을 일방적인 정부의도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다문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와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주체 사

이의 역학관계 (dynamics)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정책을 직접 경험하는 그룹들의 의견을 통해 

정책의 실제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인 직원과 센터를 이용하는 이민자를 인터뷰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의 비판 진영에서 주

로 제기하는 이민자의 비이민자 차별이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이민자들과 이용하지 않는 

이민자들로 나누어 인터뷰함으로써 이 두 그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비이용자의 경

우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그들의 설명을 분석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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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특히 국가, 젠더, 계급, 가족 (nation, gender, class, family 

etc.) 등의 사회적 카테고리와 그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여, 다문화 정책이 가지는 복합적인 면

모와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고정된 상태로서의 다문화 정책을 정의

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서 이해하되,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의 

특징과 운영 방식 등에 포커스를 두었다. 또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정의

되는 것이 아닌 참여자 모두가 agency 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축을 고려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

으로, 이 연구는 이론과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틀(framework)로서 

Intersectionality 를 적용하였다. 이론으로서의 Intersectionality 는 미국 내의 흑인 페미니

스트들의 주장과 이론을 그 시작으로 본다 (Yuval-Davis 2006; Collins 2015). 그들은 흑인 

남성들을 기본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는 반인종차별주의운동(혹은 인종차별 자체)과 백인 여성들

을 피해자, 상대자, 혹은 주체로 규정하는 페미니즘 운동 (혹은 성차별주의)에서 소외되고 배

제되는 흑인 여성 (흑인이면서 동시에 여성)들의 차별과 불평등을 밝혀내고 대항하였다.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다방면에서의 연구와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의 사회적 카테고

리로 불평등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것의 한계와 그 것의 불평등한 결과에 주목하였다. 따라

서 이들의 주장은, 인종 race 혹은 젠더 gender 하나의 축으로 주어진 사회 내의 불평등과 

차별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보다는, 이 두 가지의 사회적 축들 혹은 카테고리들이 따로 또 동

시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교차하여 intersect) 작용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학자 Kimberlé Crenshaw 가 1990 년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대한 법 사례 

연구에서, 흑인 여성들이 젠더와 인종의 두 축을 하나씩만 고려한 법령의 보호에서 어떻게 소

외되는지를 보여주었다 (Crenshaw 1991). 법 사례 케이스를 통해 intersectionality 라는 용

어를 정의한 이 후, 현대 사회 이론으로서의 Intersectionality 는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법, 정책, 사회 현상 등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 (McCall 2005; Cho et 

al. 2013). 젠더와 인종을 시작으로 발전한 이 이론은 지금은 사회 계급 (class), 장애 여부 

((dis)ability), 국적(nationality), 국가주의 (nationalism), 성 정체성 (sexuality), 가족 

(family) 등의 다양한 사회의 카테고리들로 확장되어 연구되고 있다 (Browne and Mirsa 

2003; Knapp 2005; Terriquez 2015). 또한 주어진 사회 현상이나 불평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현상의 핵심이 되는 카테고리의 양쪽에 속하는 그룹들 모두를 고려하는 이론으로

도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에 포커스를 두는 연구 뿐만 아니

라 반대편 카테고리에 속하는 백인 남성들을 주체로 하는 연구로 확장하자는 것이 그 예이다 

(Nash 2008).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의도가 깊게 내재된 

Intersectionality 이론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부당하게’이용되거나 사회적 정의를 고

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행어(buzzword)에 그치는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

다 (Alexander-Floyd 2012; Tomlinson 2013). 이러한 비판이론을 인지하면서, 이 연구는 

민족 (혹은 이민자여부)의 두 카테고리 집단 (한국인 직원과 이민자)의 양측을 모두 살펴본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앞서 말한 한국의 독특한 국가민족주의와 결혼 이주라는 젠더화된 현

상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인종 race에 기반한 문화의 차이와 이민자 대비 이민자의 한 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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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는 기존의 다문화 이론으로 설명하기 불충분하다.

따라서 다수의 카테고리가 재생산하는 복합적인 불평등의 과정과 결과를 연구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 실행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systematically) 이민자들에게 다른 영향과 결과를 일

으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ntersectionality 이론이 주장하는 다수의, 서로 연관된, 사회적 

카테고리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 다양한 사회적 카테고리들

은 다문화 정책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하고 이들의 사회적 계층 (social 

hierarchy) 고착화를 강화 혹은 약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Intersectionality 는 

다문화 정책의 효과가 다양한 카테고리에 속한 그룹들에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한

다.

한편 방법론으로서의 Intersectionality 는 다문화 정책을 정부의 계획, 센터에서 실질적으

로 시행되는 정책,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라는 다양한 레벨에서 통찰하게 함을 의미한다

(Winker and Degele 2011). Intersectionality 의 방법론적 장점 중의 하나는 연구를 진행

하는 동안 예상과는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의 역할과 중요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개인의 카테고리에 따른 다른 경험들만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경험들에도 가능성을 열어둔다. 연구 디자인에 참여관찰 이후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

행하도록 계획한 것은, 이들 가능성에 최대한 반응할 수 있도록, 참여관찰에서 중요하게 떠오

른 사회적 카테고리에 따라 면접자를 차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연구의 배경 Background]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이민을 통해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의 국가로 변하고 있다.

북아메리카나 서유럽과 같은 기존 대부분의 다문화 이론이 다루고 있는 국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민자수의 급성장으로 다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Hollifield et al. 2014). 한국 역시 이러한 새로운 다문화 국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

국의 ‘외국인 체류자’는 장기와 단기체류자를 포함하여 2007 년 100 만 명을 넘겼고, 일 년

에 9 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6 년 말 200 만명을 넘어섰다 (인구대비 3.96%)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6).

이민자들의 증가 속에서 한국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하고, 이후 정책용어로 채택되었다 (Jo and Seo 2013; H.S. Kim 2014; Han 2007; 

Yoon 2008). ‘다문화’는 2000 년대 초반 ‘한국인’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기

존의 여러 부정적인 용어를 대체할 긍정적 용어로 제시된 단어였다 (H.M. Kim 2007; H.S. 

Kim 2008; C.S. Kim 2011).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언론 등에서 많이 거론되던 결혼

이주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고, 그들의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칭하기 시작

했다. 이들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외국인의 10% 이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민자 관

련 정책과 특히 다문화 정책은 이들 ‘다문화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H.S. Kim 2008; 

Jo and Seo 2013). 2008년 통과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들 결혼 이민자들과 그들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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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정책과 법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구체적

인 국가적 맥락에서의 다문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1980 년대 통일교를 통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필두로, 농촌 총각과 중국

인 여성의 결혼, 그 이후 1990 년대 동남아시아에서 결혼을 매개로 이주한 여성이 증가하였

다 (Seol 2006). 통계에 따르면 전체 결혼의 약 10%가 한국인과 비한국인의 결혼이고 이 중 

80~90%가 한국인 남성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온 여성들과의 결

혼이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4). 결혼이민은 젠더화된 이민 

(Gendered Migration), 혹은 여성화된 이민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의 대표적인 

예이다 (Pedraza 1991; Pessar and Mahler 2003; Mahler and Pessar 2006; Donato et 

al. 2006). 남성과 여성의 인구 수 차이와 여성들의 교육 수준 향상, 노동시장 참여, 도시화, 

결혼 패턴 변화, 저출산율 등으로, 결혼시장에서 특히 저임금 남성들이 국내 여성과 결혼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인근 국가 출신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증가한 것이 결혼이민

의 구조적 이유로 설명된다 (A.E. Kim 2009; H. Lee 2012). 그러나 여기에, 남성들의 결혼

문제를 을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부가 갖는 역할과 의미가 중요하다 

(H. Lee 2012). 한국 정부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사적결혼

중개기관에 대한 제도적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결혼이민을 가능하게 하였다 (H.K. Lee 

2008). 따라서 결혼이민은 여러가지 서로 연결된 사회현상들과 젠더, 계급, 국가주의가 교차

하는 지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의 다문화담론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정부가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

민여성을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담론이 2009 년 이후 국가적 재능과 자원으로 말하

는 담론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Jo and Seo 2013). 이 연구는 이러한 유동적인 담화론이 한

국 정부가 다문화를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 (Jo and Seo 2013). 그러나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결론으로는 다문화담론

과 국가주의의 상관관계를 들 수 있다.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 여성을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인지하든, 국가적 재능으로 보든, 공통적인 것은 한국의 다문화와 다문화 정책의 담론이 말하

는 핵심은 다문화가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여부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다양한 문화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시너지효과, 시민권의 주

체가 주로 다루어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 정책에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한국의 다문화주의에서 국가주의가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

한편, 김혜순의 연구에서는 (H.S. Kim 2008) 한국 특유의 가부장제, 가족중심주의와 정치

적 편의가 합해져 다문화 가족을 한국 다문화 정책의 수혜자로 결정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았

다. 이 연구에서의 주장은, 한국인이 구성원으로 들어간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한

국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인식되는 다른 외국인들을 수혜자로 두는 것보다 반감이 덜

할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피’가 섞인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과 한국 남성을 포함하는 가족에게 보이는 사회

적 용인은 결국은 다문화 정책에서 한국인이라는 국가민족적 정체성이 갖는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Yuval-Davis (1997)가 국가와 젠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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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의 몸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갖는 중요성을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다른 종족과의 결혼(intermarriage) 이 외부인이 국가라는 집단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Yuval-Davis 1997). 따라서 결혼이민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이라는 사회적 기관을 통하여 한국이라는 국가에 ‘합법적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고, 이

들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과장된 희생자로 보는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 담론 역

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

기존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소수자들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사회에 관여할 수 있게 하

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Taylor 1994; Kymlicka 1995; 2001). 그러나, 이런 이론적 

다문화주의 모델이 실제로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증거는 불충분

하다 (Bloemraad et al. 2008). 몇몇의 비판적 연구는 다문화 정책이 소수자 그룹의 문화적 

배경에 낙인을 찍는 (stigmatize)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Bannerji 2000; 

Anthias and Yuval-Davis 1992; Pieterse 2004; Goldberg 1994). 예를 들어, Bannerji 

(2000)는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성과 복수성에 대한 인정은 한정적

이고 표면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질 뿐,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라던지 국가라는 개념이 결국

은 다수의 “토착민(native)”에 한정되는 것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토착민은 

물론 적극적으로 construct된 개념이다). Anthias 와 Yuval-Davis (1992) 역시 다문화주의

에서 민족의 그룹화 (ethnic grouping)가 소수 그룹, 즉 이민자들의 “병적인 탈선 

(pathological deviation)”의 이미지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Goldberg (1994:7)는 다문화주의

에 대해 종종 “그저 입에 발린 복수성에 대한 찬양이 결국은 나누어진 그룹들을 내재화하고 

그 구분이 바뀔 수 없음을 강화하는 작용”을 할 뿐이라고 하였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Bloemraad (2006)는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이민자의 정치적 통합에 대한 비

교 연구를 통해, 캐나다의 정치적 통합수준이 미국보다 높은 것이 캐나다가 다문화 정책에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문화 정책을 옹호하면서 그는 다문화 

정책의 비판자들이 주로 하는, 이러한 동종을 묶는 지원 (소수자들을 그룹화하는 지원)이 소수

자들을 격리시킨다는 비판은, 이마저도 없을 때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이민자들의 

현실을 간과한다고 말했다 (Bloemraad 2006). 그의 국가간 비교연구가 수많은 다른 사회 요

소들의 영향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배제하고 다문화정책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뽑아내었는지

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지만, 이 분석은 다문화 정책을 무조건 적으로 비판하기 보

다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 영향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하게 한다.

더불어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에서 과연 다문화주의가 ‘좋다’ 혹

은 ‘나쁘다’의 단순한 구분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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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좀 더 유동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서 다문화 정책을 접근한다면, 한국의 다문화 

정책 또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책으로서의 방향성과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민자 혹은 실무자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다문화 정책은 어떠하고, 이민자들의 경

우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활용하는지, 또는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살

펴보려 했다. 이러한 실제 경험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적 카테고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다문화: 가치 혹은 단순한 서술?]

외국인정책기본계획 (1 차 2008 년; 2 차 2013 년) 에 따르면, “’다문화사회’에 대해 사회

현상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지향해야 할 가치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의 입법태도로 볼 때 전자가 타당” (2008:7)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Parekh 가 

관념화하여 구분한 ‘다문화적 (multicultural, 문화적 다양성의 사실)’과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문화적 다양성의 사실에 대한 규범적 반응)’의 개념적 차이와 거의 일치한

다. 그러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문화 이해를 위한 역량키우기’나 ‘문화적 다양

성’ 등의 표현이 자주 거론되며, 이를 지향해야 할 가치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초점으로 두는 프로그램의 존재가 이를 

보여준다. 한국이 점차적으로 다문화적(multicultural)으로 변화하면서 ‘다문화주

의’(multiculturalism)가 단순히 사회현상으로 파악하는 것 이상의 가치로 부여된다. 이 부분

에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보여지는 다문화는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상대적 문화의 인정 

(ethnocultural recognition)을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1990 년대 이후의 유럽 국가들의 

다문화정책 (Grillo and Pratt 2002)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민자들의 통합을 다루는 

다문화주의라는 하나의 유형 속에서도 확연히 존재하는 국가간, 문화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

구들이 보여주듯 국가적 고유성을 인지함을 전제로 한다 (Brubaker 1992; Freeman 2004; 

Koopmans et al. 2005).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참여관찰을 실시하고 잠재적 면접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소로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2015 년 여름에 진행된 예비연구에서 인터뷰한 대다수의 이민

자들이 이 센터들을 다문화 정책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센터들을 

비이민자들과 이민자들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정부의 하향식 (top-down) 정책을 실제로 경험

하고, 받아들이거나 이론을 제기하는 (contest), 따라서 다문화와 다문화 정책의 의미를 구성

하는(conceptualize, construct) 공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

으로 수행하는 비이민자와 이 정책의 타겟이 된 이민자들의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 (dynamic 

process)를 관찰하고, 사회불평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재생산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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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다문화 정책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과 그룹의 관점을 통해 복잡하고 상세하게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Intersectionality 이론을 적용하여 집단사이의 관계 (relationality)가 주어진 제도적 환경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려 했다(Knapp 

2005; Dill and Zambrana 2009). “사회적 구분 (social divisions)은 거시적인 사회적 권력

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

이다”(Yuval-Davis 2006:189). 이 연구를 통해 다수의 사회적 구분의 미시적 영향력과 거시

적 권력관계와의 연결관계를 찾으려 한다.

사회적 카테고리와 권력 관계는 이민, 민족국가주의, 다문화주의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에 주목한다.

[정보수집과정 data collection]

전국에 200 개 이상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에서 접근이 가능한 곳 두 센터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하면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한 센터에서는 귀화시험준비반에서 재능기부활동으

로 강사가 되어 센터 직원들과 이용자들과 더욱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 새내기가족환

영회, 국가별 자조모임, 봉사활동, 한국어 수업, 악기연주 취미활동모임, 연말파티, 나들이, 배

우자와 시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교육모임, 다문화가족자녀 스포츠 행사, 한국인 말하기 시험 

준비 등에 참여하였다. 두 센터는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프로그램 역시 거의 일치하는 

방식,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봉사활동이 끝나갈 시점에 한국인 직원들과 친분을 다져 개

인적인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한 센터에서는 인터뷰를 허락해줄 수 없다고 했다. 허락하지 않

은 센터의 경우는, 여러 기관이나 학교 프로젝트 등의 일환으로 인터뷰 요청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으며 센터 단체의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결정되었다. 

다른 한 센터는 인터뷰가 가능했고, 정직원들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계약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었다.

센터 이용자들의 경우 두 센터 모두에서 대부분이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했으며, 특히 연구

자 본인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부분이 그들과 친분과정을 맺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센터 비이용자 이민자들의 경우는 센터 이용자들의 지인을 통해 인터뷰하는 snowball 

sampling 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신국가배경,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결혼여부, 젠더, 교

육수준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민자들을 인터뷰 하고자 했다. 또한 인터

넷의 국가별 외국인 체류모임에 연구 인터뷰 지원자를 찾는 광고를 올려 비이용자를 찾아 인

터뷰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한 건당 평균 1 시간 정도이며, 몇몇의 이민자들에게는 추가 인터뷰를 실시 하였

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필리핀 출신의 경우 영어, 일본 출신의 경우 일

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는 총 40 건으로 한국인 센터직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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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용 이민자 18, 센터 비이용 이민자 12 이었다.

인터뷰 스크립트와 참여관찰 메모 등은 NVIVO 11 for MAC 소프트웨어를 통해 코딩을 하

였고, 코딩은 Grounded Theory Method (GTM) 방식에 근거하였다.

[현재까지의 분석 (분석 초기단계입니다)]

- 국가주의와 젠더, 가부장주의의 교차적 영향

한국인 직원들은 다문화 정책의 수혜자인 다문화 가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젠더 규범과 

가부장주의의 관념을 고수하였다. 특히 이 젠더 규범과 가부장주의가 한국의 가족적 가치의 

일환으로 다루어졌으며, 이 모두를 설명할 때 국가에 어떻게 중요한지, 국가의 이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었다. 이들 이민자가 수행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결혼

하는 것,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 김치를 만드는 것, 명절에 음식하는 

것, 이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결론적으로는 한국인을 위

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인 직원들은 결혼 이민자들을 “애국자”라고 

칭하며 이를 다문화 정책을 정당화하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한국인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욕구 혹은 현재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여성적 성역할에서 벗어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임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결혼이 아닌 일하러)”라며 그 동기를 의심했다.

이들은 센터가 이민 여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전체를 위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도, 다문화 센터의 운영과 수혜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남편과 그 가족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

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다문화주의의 역차별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설명하면서, 결혼 이민 여성들만을 이 정책의 유일한 수혜자로 인

식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평가 (대표적으로, 지나치게 가부장

적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는 ‘어쩔 수 없이’택한 여성들에 대한 연민으로 연결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 얻는 것이 이러한 불평등을 상쇄하는 것으로 보아, 젠더불평등이 이

민 여성들에게 갖는 의미를 약화시켰다.

한편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이민자들은 한국의 (자신의 출신 국가 혹은 문화보다 더 심한) 

가부장주의와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센터가 제

공하는 젠더 규범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 (음식 만들기, 아이 키우기, 정리정돈하기 등)이 현

재의 가정 상황과 한국의 문화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센터가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예를들어, ‘한국 음식 만들기’와 같은 센터의 프로그램은 “아내가 한국

음식만을 해주길 원하는 남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센터 이용자들은 센터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들은 한국에서 이민자 (소수 민족) 임과 동시에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불평등을 인지하

면서, 한국인 직원들이 암시한, ‘이민 여성들의 젠더 역할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여하는 부

분’을 그 불평등에 대항하는 타당성의 논리로 활용했다. 젠더가 국가주의와 교차하는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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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자신들이 다문화 정책과 센터의 혜택을 받는 이유 혹은 정당성으로 강조되었고, 그들

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소수민족이민자이기에 받는 차별, 넓은 의미에서의 인종차별) 의 부당함

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민자들은, 센터의 젠더 차별화된, 젠더규범적인 성향을 그들이 센터

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한 여성은 센터를 처음 이용했을 때 센터의 프로그

램이 대부분 그곳의 이용자들 모두를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 가정한다는 사실이 (직원들이 이

용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등) 불임인 자신의 상황에 개인적인 상처가 되었으며 이 이유

로 한 두번 센터를 이용한 후 그만두었다. 다른 한 결혼 이민 남성은 센터의 한국 요리 만들

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다문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 거절당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다문화 가족이 기본적으로 여성으로 추정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이민자 면접자는 자신의 친구가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싶었는데 “한국인과 결혼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선, ‘나 한국인 남자랑 결혼하면 한국어 무료로 배울 수 있는거

야?’라고 농담하면서 웃어넘겼다”며 왜 센터가 다문화를 표방하면서 한국인과의 결혼이라는 조

건을 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대부분이 센터 이용자들에 비해 교육 수준과 계층수준이 더 높은 비이용자 면접자들은, 한

국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센터가 다분히 성차별적이며 동시에 공공연하게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임을 비판하였다. 한국남성과 이민자여성으로 다문화가족의 의미를 고착화시킨 다문

화 정책에서, 다문화는 결국 

“한국 문화가 아닌 모든 다른 (여성들의) 문화만이 다문화가 되는” 차별적 구분,

“한국 versus 비한국의 이분법”을 꼬집었다.

- 국가주의와 국적, 계층의 교차적 영향

면접을 한 한국인 직원들은 다문화가족을 두 개로 나누었다. 저소득국가에서 온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과 고소득국가에서 온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 예를 들어, 일

본 출신의 이민자들의 경우 “다문화이지만 (진짜)다문화가 아닌” 이민자들로 인식되었다. 직원

들은 전자와 후자의 다문화 가족 형태를, 중매결혼과 자유연애결혼, 비자발적 결혼과 자발적 

결혼, 경제적 동기가 있는 결혼과 없는 결혼 의 이중화와 일치시켰다. 다문화 가족은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면접 대부분에서 지배적이었으나, “사실 다문화 가족이 다 못 

살지는 알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다문화 가족이 많거든요”라는 표현을 다문화 정책이 일으

키는 역차별논란을 설명할 때 사용했다.

한국인 직원들은 자신들이 관찰한 다문화 가족의 생활습관이나 성향 등을 한국인 중산층 가

족에 비교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것은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가족(한국인만으로 이루어진 가

족)의 차이점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내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들이 한

국인, 한국 사회, 국가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주로 한정되었다 (글로벌 사회 담론, 저출산 

담론, 가족 부양 등).

센터를 이용하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출신 국적이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의 차이



일반세션. Intersectionality의 관점으로 바라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  51

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일본인 여성 면접자는 한국인 

센터 직원이 “OOO씨는 일본에서 오셨잖아요. 다문화랑은 다르죠” 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나도 저소득층인데, 저도 일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일본인이라 다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였다. 중산층에 속하는 중

국인 면접자 한 명은 “센터는 우리처럼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은 안와요. 와도 모든 프로그

램이 다 저소득층 위주라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보통 한국인들보다 잘 사는데, 

사람들은 제가 중국인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이민자 자

신의 실제 계층과는 상관없이 국적이 개인의 신분과 처우를 결정짓는 것은 다문화 정책과 센

터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서 나타났다. 자신이 서양 이론에서 특권층에 해당하는 ‘백

인’에 속할지라도 그들의 출신 국가가 한국보다 ‘저소득 국가’로 밝혀지면 (추정하기만 했을 

때에 비교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처우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비이용자들은 다문화 가족을 저소득 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이야기했

고,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들 내에

서도 존재하는 다양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제한적인 다문화 정책과 프

로그램들이 더 다양하고 넓게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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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민 청년의 어학연수-관광-난민신청의 

교차적 경험을 통해본 시민권의 의미 1)

박은아2)ㅣ연세대학교

대학원세션 - 1

01 연구배경과� 연구의� 목적

2012년 8월 15일 KBS2 〈추적60분〉에서 “탈남(脫南)의 유혹, 외국 가실래요?”라는 제목의 

방송3)을 방영하였다. 이 방송은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살고 있는 탈남탈북민들4)에 대한 취

재를 통해 이들이 한국사회를 떠난 이유는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새로운 정착지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영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방송 이

전에도 한국정부로부터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들이 영국과 노르웨이와 같은 서유럽의 복지국

가들을 향해 떠나고 있다는 몇몇 언론보도5)들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서는 ‘위장 망

명’으로 지칭한 반면, 다수의 여론은 탈남현상을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문제로 파악하고, 이 현

상을 한국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성하는 계기로 간주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탈북민들의‘탈남’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사회에  충격과 일종

의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한국 국내의 지배적인 여론은 탈북민들의 ‘북한으로부터의 

이탈은 곧 대한민국 선택’으로 보고, 탈북-이주 과정을 단선적이며 일방향적인 현상으로 간주

해왔다. 하지만‘탈남’현상이 발생하면서 ‘북한이탈=한국행’이라는 공식은 깨지게 되었고, 한국

1) 본 글은 한국이민학회 2017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초고 수준이기 때문에 저자의 

동의 없이 본 글에 대한 인용 및 게재를 삼가 바랍니다. 
2)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1학기(eunapark20@gmail.com).
3) KBS 2TV 〈추적60분〉. 2012. “탈남(脫南)의 유혹, 외국 가실래요?”

http://www.kbs.co.kr/2tv/sisa/chu60/view/vod01/1980520_75915.html (검색일: 2017.12.5).
4) ‘탈남(脫南)탈북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에 일정기간동안 정착하였으나 다시 북미와 서유

럽 국가들로 떠나 그곳에서 북한난민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칭한다. 
5) 매일신문.2004. “사설-탈북자들의 탈남, 여기가 북한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002386 ; 헤럴드 

경제. 2006. “탈북자의 ‘탈남’ 여전히 ‘쉬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6&aid=0000205611(검색일: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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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탈북민들의 최종 도착지가 아닌 중간 경유지일 수도 있다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확산되었

다. 이는 2009-2014년 발간된 한국 국회의〈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들에는“남한에 들어왔다가 다시 유럽 등으로 나가 난민으로 전락한 북한이탈주민 

현황(파악)”6), “독일 내 탈북자 현황과 탈북자들의 독일 이주 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7) “영국체류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이유 및 대사관 접촉 빈도, 벨기에 등 다른 나

라로 망명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입국 및 난민지위 획득과정에서 영국정부와 협조정도, 북한

이탈주민의 이동경로 등 정확한 정보 확보”8) 등과 같이 ‘탈남’ 탈북민들의 이동경로와 이들의 

신원확인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탈남탈북민들이 해당 국가(독

일 등)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4년 국정감사 내

용에서는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외공관이 “노력”할 것을 요청

하기도 했다.9) 한국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탈북민들을 이제는 한반도 안에만 갇힌 존재로 

보지 않고, 이들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정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시사한다. 

문제는 실제 탈남현상은 단순히 ‘난민’ 혹은 ‘이민’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잡한 그림을 보여

주며, 이는 ‘반복적인 국경넘기 ’또는 ‘연쇄이주(chain migration)’의 특징을 동반한다는 것이

다. 북-중 국경을 넘은 후 일부 탈북민들은 한국행을 결심하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중국에 

남아 있거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실(김성경 2012)을 통해 탈북과정은 쌍방향적인 이동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탈북민들의 탈남현상도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다. 이희

영(2016)의 연구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을 떠난 후 탈북민들은 일정기간 동안 영국, 노

르웨이, 독일, 캐나다 등 국가들 사이를 반복적으로 왕래하며 각종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고, 각 나라의 난민/이주 체제와 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듯 탈남

현상은 한국-해외이주-(재입국)한국으로 확장되는 연쇄 또는 순환적인 복잡한 과정인 것이다. 

본 연구는 한 탈북민 청년 P씨가 한국-캐나다-중국-한국-캐나다 등 반복적인 국경 넘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탈남’을 개인과 가족의 문화적, 상징적 자원의 축적 전략으로 접근하는 시도

이다.  특히‘어학연수-난민신청-관광’등 다양한 공식적인 제도와 탈북민 이주 네트워크를 교차

적으로 활용하며 구축한 초국가적‘유연한 시민권’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탈북민들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거나 실패하는 현실을 알려주

는 에피소드보다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나가는 초국적 이주의 맥락을 그

려보고자 한다. 

 

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58쪽.
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131쪽.
8)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37쪽.
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난민허가 건수 감소에 대해 공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재

국 난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국제사회에서 탈북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표부가 적극 

노력할 것”. 국회 외교통상위원회.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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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행연구� 검토

지난 20여 년간 탈북민 관련 연구는 이들의 인권 문제에서 인간 안보의 문제까지 확장되어 

진행되었다(정병호 2014, 56). 구체적으로 전자는 탈북민들을 ‘국가 폭력의 피해자’ 또는 ‘벌

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간주하며(이희영 2016; Jiyoung Song 2015), 북한-중국-제3국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젠더적 인권 침해 경험을 

강조했다. 반면 후자는 탈북민들의 존재적 성격을 국민과 난민이라는 근대국가의 이분법적 소

속(belonging)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특별히 이러한 관점은 탈북민들을 난민과 (불

법,irregular)이주민 경계에 놓인 집단으로 보고 탈북-이주의 맥락에서 이들의 주체성과 행위

자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기존 냉전 정치와 분단체제의 틀 속

에서 ‘희생자’ 또는 ‘귀순 영웅’으로만 인식되었던 탈북민들을 ‘주체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

어가는’(정병호 2014, 57) 초국가적 이주자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럼에도 ‘탈남’현상에 대한 학술연구의 성과는 여전히 일천하다. 한국을 거쳐 해외로 이주

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설명한 연구(박명규 외 2011), 이들을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 간주하고 탈남을 ‘연속적 탈북이주 과정의 일부’로 이

해할 것을 제안한 연구(송영훈 2013, 234)가 있다. 이 연구들은 탈북의 의미를 ‘반북한, 친남

한’이라는 이분법적이며 정치적인 틀로 해석하지 않고, 탈북민들을 이동하며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는 이주자들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

구들은 탈북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탈북과 탈남, 그리고 제3

국으로의 이동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러한 일련의 이동성과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이에 이희영(2016)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을 떠나 유럽 국가로 재이주한 

탈남탈북민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들의 국제이주가 인간-사물행위자 네트워크와 국

제인권장치를 적극 활용한 결과임을 밝혀냈다. 그의 연구가 분단정치 아래 ‘난민’ 또는 ‘국민’

으로 환원할 수 없는 탈북민들이 지닌 존재적 다층성과 복합성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탈북민들의 주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그

들의 존재를 분단정치와 자본주의의 폐단을 비판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

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사례 연구에서 밝히겠지만 탈북민들의 초국가적 

이주 행위는 북한정권 또는 남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 혹은 저항으로 연결하여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의 초국가적 이동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 짓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주관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해석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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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탈북민� 시민권� 논의와�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 개념

탈북민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모든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라는 분단체제의 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헌법 조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동시에 이들은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각종 정착 및 취업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과 재정을 

한국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들은 법과 제도적으로 기타 한민족 집단들보다 환영을 받지만, 

현실에서 오히려 온전한 시민으로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바 탈북민들은 학교, 직장 등 일상적 공간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

소한다.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

에서 일반적인 북한에 대한 경멸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신이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

단하기 때문이다(정병호 2004). 

이러한 현상은 법적 시민권이 있어도 온전한 시민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실제 시민권의 법적 인정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는 시민권은 법적/제도적으로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

적 평등을 강조하는 법적/제도적 시민권과 일상에 기반 한 실천으로서 시민권 논의가 대두 된

다. 특별히 초국가주의와 이주가 확산되면서 마샬(T.H Marchall)이 강조한 일국주의적 시민권

은 지구화 시대 시민권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옹(Ong)의 ‘유연한 시민권’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홍콩 출신 화교집단이 

불안정한 국내적/국제적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자본을 다양한 국가

로 옮겨가며 살아가는 ‘초국가적 전략’을 분석하며, 이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시민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유연한 시민권’으로 개념화하였다(Ong 1999, 6). 여기서 “유연

성(flexibility)” 개념은 시민권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며, 개인들이 변화무쌍한 국내 및 국제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권을 얼마나 ‘유연하게’ 구축하고 실천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옹의 논의가 홍콩출신 이민자, 즉 자본(영어구사력, 자본, 이동수단)을 상대적으로 많

이 소유한 엘리트 이민자 집단의 ‘유연한 시민권’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한

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그의 ‘유연한 시민권’논의는 탈북민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덜 소유한, 초국적 이주의 가장 하위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의 시민권 실천을 적합하게 설명하

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엘리트 출신, 특히 난민과 이주민의 경계

에 놓인 탈북민들이 ‘유연한 시민권’을 어떻게 구축하고 실천하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정병호(2014)는 ‘침투성 초국가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탈북민들의 다양한 방

식의 국경 넘기/허물기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병호의 논의에 공감하면서, 특

별히 탈남과 이주의 경계, 난민과 이주민의 경계에서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초국가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이에 따라 어떻게 시민권을‘유연하게’형성하고 실천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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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례분석

4.1 탈북청년 P씨에 대한 간략한 소개

탈북청년 P씨의 고향은 함경북도에 위치한 작은 국경도시이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

께 2008년 가을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고향을 떠난 그의 가족이 중국에

서 머물렀던 기간은 2주이며, 그마저도 택시와 장거리 고속버스를 갈아타면서 길에서 보낸 시

간이다. 중국 대륙을 동북부에서 남서부까지 종단하여 태국까지 “달려갔지만”, P씨는 중국을 

모른다. 그가 만났던 중국 사람들은 이름도, 얼굴도 없다. 전부‘브로커들’과 ‘운전수’로 그의 

기억에 남아있다. 

P씨는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고, 그의 표현대로 그는 공부를 “좀 잘 했다.”소

학교 때 교장으로부터 유명한 고등학교로의 입학추천까지 받은‘수학 인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력이 없어서”, 즉 돈이 없어서 영재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 2008년 그

의 어머니가 같은‘인민반 사람’으로부터 “한국에 가면 돈도 주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머리 좋은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늘 아쉬워했던 그의 어머니

는 그‘인민반 사람’의 권유대로 탈북을 결심했고, 이는“한국으로 넘어가”자신의 자녀들에게 좋

은 교육과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P씨 가족의 탈북동기는 “좋은 교육, 좋은 삶 추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통의 이민가정

의 이민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의 중산층 부부들도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특히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국과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이민 가는 것

과 비슷한 맥락인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이민자들과 다르게, P씨를 비롯한 탈북민들의 국경 

넘기는 삼엄한 북-중 국경의 경비망을 뚫어야 가능한 것이며, 북송과 인신매매를 비롯한 위협

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즉 그들의 이동은 국민국가에 의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 난민과 

이민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좋은 교육”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으나 한국 교육은 P씨에게 “좌절”만 안겨주었다. 그가 북

한에서는 “좀 잘했던”수학과 물리 수업은 따라가기조차 벅찼고, 특히 영어는 공부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문자 그대로 외국어였다. 그래도 탈북민 대학입시 특례제도 덕분에 P씨는 

모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문과계열의 전공을 택하

는데, P씨는 이과계열에 진학하였다. 그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과계열에서 사용하는 전공서적은 전부 영어원서였고, 당연히 그는 읽을 

수 없었다. 게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미식축구에 빠져 전공공부에 시간을 거의 쓰지 않았다. 

강의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영어로 가득채운 교수님의 강의 파워포인트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P씨는 학사경고를 받게 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과

에서 실시한 모의토익 시험에서 P씨는 90점을 받았다. 그는 학과 선배들에게 불려가 “학과 망

신 다 시켰다”며 “체벌”까지 받았다. 그의 대학 생활 1년은 좌절과 좌절의 연속이었고, 그는 

휴학을 결정하였다. 그 무렵 그의 어머니는 여동생을 데리고 캐나다로 떠났다. 여동생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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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였다. 

4.2 ‘영어’라는 상징자본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유연한’활용

“ 엄마가 그때 동생을 데리고 먼저 캐나다에 가 있었어..동생 영어 가르친다고..(중략).. 처음

에 관광비자로 갔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 가있는 우리 사람들, 탈북자들. 살고 싶어

서 간 게 아니고 영어를 공짜로 배우겠다고. 혹해가지고 간 거지..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이 될 수도 있고. 탈북자로 있을 수도 있고..뭐 암튼 있다가 들어오겠다. 이거겠지. 왜냐면 공

짜로 여기서 원어민 영어학원 다니려면 한 달에 백만원 이상 씩이니까..못 하잖아요.”(밑줄 연

구자)

P씨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탈북 했듯이 “영어공부”를 위해 다

시 캐나다로 기꺼이 떠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면담했던 탈북민들을 통

해 탈북민들의 캐나다행은 2007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P씨의 어머니가 

2010년 캐나다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곳에 온 탈북민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탈북민들 사이에서 ‘탈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P씨 또한 

먼저 캐나다로 간 어머니로부터 “가는 방법”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  

“내가 애초에 갈려면 비자가 안 되잖아. 비행기 표만 끊어서 들어갈 수 없잖아. 요즘은 그렇

게 가면 다 리젝트 당하거든. 그래서..(중략).. 어학원에 거기 5개월 과정인가 거기 끊었었어. 

엄마가 일하는 식당의 사장의 처남이 학원원장이라고. 그게 입학허가서류가 있어야 그게 쉽게 

입국이되지. 그래서 거기 3개월 다녔어.”

이렇게 P씨는 대학교에서 휴학한 후 어머니와 여동생을 따라 캐나다로 “떠나보기”로 결정한

다. 그의 표현대로 “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가 어떤 곳인지 가보고, 좋으면 거

기서 살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처럼 P씨의 ‘탈남’은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 한국과 캐나다 양쪽 모두에 가능성

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P씨는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탈북민 네트워크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

라 한국 여권, ‘관광비자’, 그리고 ‘어학원 입학허가서’와 같은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들도 적극

적으로 활용하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 여권을 소지한 P씨는 캐나다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eTA)만 신청하면 6개월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며 어학원 등록

허가서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그럼에도 P씨가 어학원에 등록한 것은 공항에서 입국 거절되

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거시서 난민 신청하면 정부학교에 다닐 수 있잖아. Adult 스쿨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그때는 학원비 일단은.. 한 달에 천불이 넘었어.. 그때 슬슬 끝날 때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지 

내가.. 딱 1년만 공부하고 돌아가자.. 나는 거기에 있을 생각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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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캐나다로 입국한 후 등록한 학원에서 약 3개월간 공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난민신청하면 정부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이

야기도 들었다. 무엇보다 한 달에 1000 달러 가까이 되는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따라

서 P씨는 2011년 5월 즈음 한국 여권을 잠시 숨기고‘북한출신자’로써 캐나다에서 난민신청하

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2011년 캐나다 정부에 ‘북한출신자 ’신분으로 난민신청한 숫자는 총 

175명인데, 이중 난민지위가 인정된 숫자는 무려 117명에 달한다(Jeewon Min 2013, 5). 이

는 P씨에게도 시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P씨가 난민 신청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영어 공부시기를 연장하고 “무료로” 캐나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캐나다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한국 국적, 특별히 한국 여권을 소지한 P씨가 ‘북한출신’으로서 난민 신청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합법적으로 관광 비자를 신청했고, 어학원 입학허가서까지 받았고, 정

당하게 입국 수속을 밟은 그가 어떻게 한국 국적자가 아닌‘북한 출신’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

가? 연구자는 이 과정이 이해되지 않았다. 

연구자: 너는 랜딩할 때는 한국 사람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난민) 신청할 때는 ‘너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안 물어봐

P: 그럼, 물어보지. 거 뭐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뭐 교회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이렇

게 뭐 fake 패스포트 해놓고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여기까지 소개해주고 갔다..뭐..이

렇게.

연구자: 그럼 들어온 너가 있고..또 다른 너가 있는?

P: 그렇지. 내가 말했지.. 사람은 하나인데 아이디가 두 개인..

 이 사람은 그냥 여기에 . 만약 내가 처음에 6개월이 있는 거잖아. 근데 6개월이 지

나면 불체자가 되고.. 이걸로는 또 난민이 되는거야.

연구자: 이렇게 중국에서 왔다니까 되는거야?

P: 그 당시에는 되었었어.. 그때는 2011년이잖아.

연구자: 그럼 조사가 간단해?

P: 아니..그 당시에는 거기 또 변호사가 있고..다 변호사들이 스토리들을 다 짜주고 다 그

래. 우리로 말하면 국선변호사 같은 건데..그 사람들 돈을 좀 줘야지. 다 800불씩 1

인당. 그래서 일단은 임시 아이디 같은 거지 ..그런게 나와..그걸로 나는 Secondary 

스쿨을 다닐 수 있는 거야. 공짜로.

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P씨는 난민신청 당시의 자신을 “사람은 하나, 아이덴티티는 두 

개”라고 묘사했다. 여기서 아이덴티티는 법적인 신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는 한국 국적자로 

불법체류상태인 P1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출신자’ 난민신청 중인 P2인 것이다. P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탈북민들 사이에서 유통되는‘대본’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본’은 중국

에서부터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짜 신분증을 얻었고, 그것을 들고 캐나다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스토리의 구성과정에 캐나다 출신 변호사들도 개입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들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거쳐 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난민신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빼놓으며, 중국에서 교회의 도움으로 직접적으로 캐나다로 왔다는 “스토

리를 짜준다”는 것이다. 결국 P씨는 변호사가 만들어준 스토리에 의해 다시 ‘북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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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북한 사람’으로 ‘말’하기만 하면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제

북한인권 레짐 형성이 있었다. 이는 2004년 미국에서「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탈북민들의 미국으로의 망명이 가능해졌고 이들의 이동

성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길이 마련되었다. 그 후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

다, 호주 등 국가에서도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

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흐름이 확산되었던 것이다(Sung-Young Kwak ·Young Wook Lee 

2009). 이에 따라 P씨와 같은 탈북민들은‘북한 사람’으로 커밍아웃 하는 방식을 통해‘난민신청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결국 탈북민들의‘탈남’은 탈북민 네트워크, 캐나다 한인커뮤니티, 국

제북한인권 레짐형성과 NGO의 활동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결합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P씨

와 그의 가족은 “영어”라는 상징적인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하

였을 뿐이다.  

4.3 ‘북한 출신’이 갖는 이동의 제약과 ‘협상하는 시민권’

난민/이민 출신 청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던 P씨는 그곳에서 2년동안 영어를 비

롯한 수학, 물리, 화학 등 과목을 공부하였고, 성적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특별히 한국에서 

따라갈 수 없었던 자연과학계열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상위권 공과대학에 합격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살 생각이 없었다”던 그의 당초 계획과 달리 ‘북한 출신 난민’으로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캐나다 사회에서 자신이 처

한 위치의 한계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암튼 2013년 그때 슬슬 재심사 하는 그 타이밍이었어. 그러고 불안한 거지. 아니 내가 여

기서 설사 뭐 이 OOO공대 다니면 뭐하냐. 얘네가 어느 순간에, 야 너네 싹다 나가라! 이러면 

우리가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언제까지 신분의 불안함을 느끼면서.,,그리고 또 내가 거기 

한국 사람들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봤는데..거기에 본적이 찍혀.. 내가 북한 사람이

면 NK(North Korean) 이렇게 찍히겠지.”

 

본 글의 서두에서 서술했듯이 2012년부터 캐나다 있는 ‘북한 출신자들’이 한국 국적자들이

라는 사실이 캐나다 사회에도 알려졌고, 2013년부터 난민자격을 부여받고 영주권까지 받은 

사람들도 재심사 대상자 목록에 오르게 된 것이다. P씨는 자신의‘난민 자격’이 언제든지 캐나

다 정부에 의해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그는 

“North Korean”이라는 꼬리표가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더욱 선명하게 찍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적, 즉 출신국가가 명시되어 있는 캐나다 시민권으로‘북한 출신’인 그가 갈 수 있는 

나라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 미국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NK라고 찍혀 있어가지고..테러리스트라고 해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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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북한에서 바로 오는 애들은 확실하잖아. 근데 나처럼 캐나다를 거쳐서 오는 애들은..(불명

확하니까)”

“(연구자: 그럼 중국도 아예 못가겠네?) 아예 못 가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권이 값어치

가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 여권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든..몇 개국 빼고는 다 

갈 수 있잖아. 내가 그 (캐나다)여권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싱가폴 

다음으로..아마..홍콩 다음으로 한국(여권)이 제일 나을거야.”

  

P씨는 출신국이 ‘북한’으로 찍히게 될 캐나다 여권과 한국 여권을 비교하면서 한국 여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이득, 즉 “몇 개국 빼고 다 갈 수 있는” 심지어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에

도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P씨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2013년 여름 방학 그는 한국과 중국으로 “잠깐 다녀왔다”. 이때의 그는 “북한출신 난민” P2

가 아닌 “한국 국적자”, 즉 한국 사람 P1인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보고 싶었던 친구들

도 만나고, 마시고 싶었던 소주도 마음껏 마셨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비싸서 감히 할 수 없

었던 라섹 수술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 여권을 들고 중국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다.

“13일(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베이징, 연길, 대련.. 원래 훈춘 앞으로 가서 우리 집 

앞..고향을 보려고 했는데. 훈춘이 엄청 멀더라고”

이렇게 P씨는 캐나다에서 “북한출신 난민”으로 살던 기간 동안 그는 한국 여권으로 한국과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때 그는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고, 처음 등록했던 어학원에서 입학허가서를 새롭게 받았다. 하지만 캐나다로 다시 돌아온 

그는 캐나다 시민권이 자신에게 주는 제약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회 자체가 지닌 문제점을 깨

닫게 된다.

“어찌보면은..한국에서 진짜 살면은 중산층까지는 못 가도.. 평민의 삶은 살 수 있거든...(중

략) 근데 캐나다에서는 평범하게 어렵지.. 물론 거기서는 모든 게 평화롭고.. 슬로우하고.. 물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3000불은 벌지.. 그렇게 평생 살기에는 좀.. 나는 국경을 넘어온 게 몇 

개인데..나는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

“거기(캐나다)가 일단 변호사..정부에서 공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일단 중국인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한국 사람들은 요만큼 밖에 없어. 다 중국인들이.. 힘있는 변호사들은 다 중국

인들이고.. 한국인들은 다 교통법, 이혼소송..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태어나서 몇 십년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좀..내가 이..사회에 내가 스무 살 넘어서 갑자기 와가

지고.. 그 딱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여기(한국)도 있기는 하지만은.. 애초에..그래도 뭔가를 도

전이라도 한 다면..여기가 더..(나으니까)”

P씨는 인종적으로 아시안인 자신이 여전히 백인 중심인 캐나다 사회에서 신분상승하기 어렵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아시안 중에서도 한인들은 중국 출신자들에게 수적으로나 “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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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출신 난민’인 자신이 중산층으로 계층이동 하는 것도 어렵

다고 본 것이다. 반면, 그가 판단하기에 한국은 오히려 캐나다보다 계층 이동이 쉽고, 노력하

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이다.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자신이 노

력만하면‘도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P씨는 판단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 꼬리표(북한 꼬리표)를 떼고 그냥 이민자로 살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결국 그 

꼬리표를 달고 사는거지. 그럴거면 내가 여기서(한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일을 몇 년 하면서 

경력 쌓으면 나는 전문적으로 꾸준히..싱가폴이나,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데 갈 기회

가 있는 (것이지).”

“물론 나는 3년 동안 좀 더 뭐 성숙해지고 영어라는 걸 얻어 와서 학교를 다시 다니는 거 

도움이 되서..좋게 잘 되어서 회사도 취직이 되고...(후략)”

P씨는 탈남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한 꼬리표’가 싫어서, 탈북민이라는 한계적인 위치를 벗

어나고 싶어서 캐나다로 떠났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그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국제북한인권 활동가와 단체들이 ‘북한 출신자들’을 ‘북한 난민’으로 간주하며 이들

을 해당 국가들에서 난민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P씨와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난민’으로 접근할 때 이들에게 또 다른 법적, 문화적 제약이 발생

한다는 점이다. P씨의 사례를 탈남탈북민 전체로 확장하여 일반화할 수 없으나 그의 이야기는 

‘탈남’은 근본적으로 ‘영어’와 ‘글로벌’이라는 상징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탈북민들의 전략적

인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 난민’이라는 국제북한인권 지배담론과 실제 탈북민들의 

이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P씨가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초국적 이주가 이로

써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는 앞으로 “싱가폴, 영국, 혹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일할 수 있

는 기회를 찾고,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삶과 일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05 사례의� 함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탈북민 P씨의 초국가적 이동을 통해 우선 그가 ‘북한 난민’ 담론과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북한 난민’ 이미지를 거부하거나, 그에 무관심하기

보다는 적절히 껴안으며 ‘영어’라는 상징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캐

나다에서 다양한 법적, 문화적 한계 등을 경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온 후 취업, 재정착한 

후 한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지를 이 글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후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익힌 영어실력과 ‘글로벌 감각’으로 자신

감을 얻게 되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는 한

국에서의 시민권을 절대적으로 의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주어질 경우 다시 해

외에서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시민권’을 추구하는 지점을 이 연구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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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탈북민 연구에서 탈북민들을 내부적으로 평등하고 동질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계층

별, 제더별 구분은 물론 세대(generation)별 구분도 엄밀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사

례자 P씨는 탈북민 1.5세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내러티브는 그의 부모세대와 분명히 

차별성을 지닌다. 그가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

은 그의 어머니가 이주의 개척자(pioneer)로써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P씨의 

사례는 탈북민 집단 내부에서의 정체성의 분화, 무엇보다 세대별 구분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법/제도적 권리와 의무로써 논의되어왔던 탈북민들의 

시민권 논의를 문화적 렌즈로 고찰하는 시론적인 연구이다. 즉 시민권을 국민국가의 영토 안

에서만 행사되는 고정된 권리로 보는 것을 넘어, 개인의 정착 경험, 라이프 스타일 구축과정으

로 간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써의 시민권’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탈남’현상은 난민과 이주민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중

층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탈북청년 P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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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현채민 I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세션 - 2

01 서론

2016년 5월 북한의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

하였다. 탈출한 종업원들은 해외에서 TV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알고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끼고 집단으로 탈북 하였다고 한다.1) 지난 2000년대 들어서는 이미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연간 천명을 넘어섰고, 2006년부터는 연간 2천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3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 수는 약 29,137명이다. 

과거의 군인 혹은 고급 외교관 등 극소수만이 입국하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여성, 청․장년층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한국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들과 큰 차이가 없는 이민자들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윤인진, 2007), 한국인들은 일상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이윤수, 2014).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로 편입되면서 

취업, 교육, 경제적 자립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이지경 

2012). 장기간 분단으로 인해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은 완전히 이질적이며, 이러한 체계 속에

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나 수

용국의 국민으로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의 지위에 있는 한국인들이 북한이탈주의 대한 

수용성과 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는 복잡하다. 그 들은 국경을 넘어 왔다는 

점에서는 이민자이지만, 한 민족이기 때문에 동포다. 그러나 한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 

1)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3937654_19830.html (2018.01.19. 마지막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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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동포와는 차이가 있다(손애리·이내영 2012). 

한국에는 현재 수많은 이민자와 재외동포가 거주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수 또한 증

가하고 있다. 이 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들의 갖고 있는 이들의 의식 역시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이

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02 북한이탈주민� 정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

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통일부, 2016). 즉, 북한에 자신의 생활기반을 두고 국경

을 넘어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행정적 의미로는 한국에 입국

한 북한주민 중 한국 정부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대상으로 지정된 자를 지칭한다(김하늬, 

2015).

앞선 정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와는 다르게 정의된다. 북

한이탈주민의 지위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 범주에 두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인종적·민족적 측면에서 한국사람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라기보다는 동포에 가깝다.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문화적 이질감과 언어 및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한

국인들에게 이방인의 시선을 받고 있으며 (박채순, 2011), 이는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어

려움과 같으므로 이민자와 같은 소수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수현, 2011).

최근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요인이 정치·사상적 

요인보다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실시한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

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는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47.6%)’이 가장 큰 동기

였다. 이는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순위와 유사하며(아래 표 참조). 경제적인 동기로 

인한 탈북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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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2 2014

1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52.8%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47.6%

2 자유를 찾아서 32.0% 자유를 찾아서 32.3%

3 북한체제가 싫어서 23.6%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21.1%

4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19.0% 가족을 따라서 21.1%

5 가족을 따라서 15.0% 북한체제가 싫어서 18.5%

6 가족을 찾거나 결합을 위해서 9.4% 가족을 찾거나 결합을 위해서 11.2%

7 신변 위협 9.4% 신변 위협 9.5%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on� to� the� Status� fo�

Refugees)에서�정의하는�난민에는�해당되지�않지만,�위임난민(mandate� refugees)에�해당된다.�위

임난민이란� 1950년� 12월�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사무소규정에�따라� 유엔으로�부터�유엔난민기구

에�위임된�권한에�근거하여�유엔난민기구가�인정하는�난민을� 일컫는다.� 이들은�난민� 협약�상�난민

지위를�인정받는�것은�아니다.� 그러나�사무소�규정에�따라서�국제인도법상� ‘사실상의�난민’으로�분

류된다(김선희,� 201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국제인도법상의� 지위와� 남한에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수�없다는�점에서�난민으로�분류할�수�있다(권수현,� 2011).�

북한이탈주민의�입국�동기는�경제적�요인이�더�크고,�한국�사회에서�이방인으로써�소수집단에�위

치한다는�점에서�난민보다는�이민자에�가깝다.�그러나�인종적․민족적�측면에서는�이민자보다는�한민

족이며,� 동포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는�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한국과

는�적대적�관계에�있는�북한�출신�동포이자�한국으로�이주한�이민자이다.

0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요인

한국에서의 복합적인 위치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한국인의 심정은 단순하며, 일차원 

적이지 않다(손애리·이내영, 2012). 따라서 한 가지 지위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민자에 대

한 태도를 분석하는 요인과 함께 분단국가의 국민이 북한 출신 동포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는 경제, 사회ㆍ 문화

적 요인(권수현, 2011)과 함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 출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자원스트레스(resource stress)이론에 기반을 둔다. 자원



74  

스트레스란 원하는 자원에 개인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를 이야기 한다. 여기서 자원은 직업이

나 재화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회․경제․정치적 파워 등을 이야기 한다. 도구적 집단갈등 

모델(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IMGC)에 의하면, 자원스트레스와 잠재적인 

경쟁 집단이 존재할 때, 인지된 집단 경쟁을 이끌게 된다. 이에 따라 경쟁적인 외집단에 대한 

행위나 태도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없애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를 반영하며, 이민자와 이민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하며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본다(Esses et al, 2001).

자원 스트레스에 대한 집단 간의 경쟁은 현실갈등이론(Real Conflict Theory)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될 수 있다. 현실갈등이론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집단 간의 갈

등은 불가피하며, 이 때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인종․민족을 경쟁에서 밀어내고자 한다

(최효진·유계숙, 2009). 자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집단에 대한 등장은 경

쟁과 위협을 느끼게 한다. 이를 이민자 집단에 적용해보면, 이민자 집단의 등장과 수적인 증가

는 국민으로 하여금 위협과 경쟁의식을 느끼게 만든다. 경제적 위협은 주로 임금의 하락에 대

한 불안감과, 일자리 경쟁, 혹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비용을 

본임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노동시장 경쟁모델에서 외국인에 대한 내국

인의 정치적 태도는 자신의 노동 숙련도 및 직업군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O' 

Rourke et al., 2006)

기존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집단인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 저소득 층, 그

리고 실업상태인 사람이 이민자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입국

하는 이민자 중 대부분이 저숙련 노동자이며, 유입국의 국민들 중 하위계층에 속하는 집단은 

이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Scheve and Slaughter, 2001; Esses et al. 2001; 

Semyonov et al. 2008; 권수현 2001 재인용).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

한이탈주민의 32.6%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저

숙련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이주노동자와 함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와 직접 경쟁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들이 회피하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제적 위협을 느끼는 일은 드물다(조정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 역시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 이유는 이민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자신의 세금을 통한다는 점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Facchini and Mayda (2006)에 따르면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민자의 태도는 이민자의 적응

을 위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증가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통일부에 따르

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등의 명목으로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장려금(직업훈

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 가산금(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거 지원금(1인 세대 기준 1,300만원)등 많은 비용

을 지급하고 있다(통일부, 2016). 현재 북한이탈주민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

에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쟁관계에 놓이

지 않은 국민들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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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자신과의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한다거나 세금에 대한 부담 외에도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개인이 국가의 경제

적인 상황을 판단 할 때,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관점이 동시에 반영된다. 즉, 개인은 자신

이 처한 객관적 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만족도,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민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갖

고 있다고 지적한다(Espenshade and Hemphill 1996; Chanlder and Tsai 2001). 

이윤수(2014)는 통일의식조사 2009의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

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부모세대와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여 낮다고 느낄수록 북한이탈주민으로 인

해 취업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북한이탈주

민도 조직에서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 사회ㆍ문화적 요인

사회ㆍ문화적 요인 역시 이민자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사회ㆍ문화적요

인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주로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을 둔다. 개인은 자신을 특정 집단의 특

성과 연결하며 사회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개인의 소속감을 반영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는 자신의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외집단과 비교를 하고 이에 대한 차이를 통해

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구성원에 외집단의 구성원 보다는 내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다 우

호적인 경향을 보인다(Tajfel, 1982).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보자면, 국민들은 이질적인 특

징을 가진 이민자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자국에 대한 긍정적 정체감

을 강화하게 된다(민태은, 2013).

국가 자긍심(National Pride)은 국가에 대한 애착, 소속감, 충실성 그리고 우월감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며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형국 이상신, 2012). 즉, 국

가 자긍심은 국민이 해당 국가에 느끼는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며 국가 정체성으로부터 

발원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Doob 1964; Breuilly, 1993; Cohen, 1996; Camilleri & 

Falk, 1992; 서운석 2008 재인용). 국가 자긍심은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인 국가 정체성으로

부터 기인한 점을 본다면, 사회정체성과 관계가 있으며, 단일 민족 국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주류 민족에서,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문화적

으로 지배적인 다수의 집단에서 국가 자긍심이 높게 나타난다(coalely 1990; Joday, 1996).

손애리, 이내영(2012)은 201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

도를 분석하였다. 국가 자긍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해 태도

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 자긍심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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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함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국가 정체성의 경우 시민

적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가 소

속감과 자긍심은 부의 방향으로 민족 소속감과 자긍심은 정의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주자에 대한 권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의 국가 자긍심은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민자이자 동포인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민자에 대하여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일 민족 국가에서 국가 자긍심

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국가 자긍심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 혹은 인종․민족에 대한 태도에는 보수적인지 혹은 진보

적인지와 같은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jerm, 2005).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이민자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이민 억제 정책을 선호한다. 또한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경

향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권수현, 2011). 이는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새로운 문화나 사상

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크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민자

에 있어서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Gallya Lahav, 1997; 민태은, 2013 재인

용). 특히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인 가치를 존중한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원숙연, 2015). 또한 많은 영역에

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경우 대표적인 소수 집단들인 동성애자, 여성 및 이민자와 인종집단

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왔다(윤상우·김상돈, 2011). 결과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정

치적 성향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국내 선행 연구가 정치적 성향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윤상우·김상돈,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민태은, 2013). 윤상우와 김상돈(2010)은 정치적

으로 진보 성향이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가 높고, 외국인력 증가에 긍정적이

라고 하였다. 윤인진과 송영호(2013)는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다문화 지향성이 증가하

며, 보수적일수록 합법체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지된 위협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민태은

(2013)은 정치적으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이민자를 위협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있

다고 한다. 그러나 권수현(2011)은 통일의식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

국인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를 이념보다는 민족적

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두 연구의 차이는 이주자에 대한 수용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이다. 

3. 북한 출신 동포로서의 수용성 요인 

반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분단되어 남한과 북한은 정치․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게 

변해왔으며, 민족적 유대감은 약해졌다(이내영, 2014).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민족이라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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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남아있다. 북한이탈주민을 한민족으로 생각하여 내집단으로 범주화 한다면 이에 대한 편

애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의식과 대치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통일 의식이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의미한다(백대현, 이재완, 2015). 서

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2014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26.9%, ‘약간 필요하다’는 28.9%로,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55.8%였다. 

반면에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2.5%,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21.7%

였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응답률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2007년부터 지속적으

로 높은 비율을 유지해 왔다(통일평화연구원, 2014). 즉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

며, 여전히 북한동포를 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경화(2015)는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결국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내집단으로 분류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허용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통일인식은 우대정책 인식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탈주민 수용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 효과 또한 확인 되었다.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한 

입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통일

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면, 북한을 여전히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호적일 수 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은 북한에 대하여 상반된 시선을 갖게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

이거나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갖는 인식으로 그대로 반영된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사조위)는 2009년에 남한주

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남한주민 전국 500명, 북

한이탈주민은 수도권과 대전, 부산지역 주민 255명이었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는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가 3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서’ 29.0％,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24.2％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이 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은 북한과 북한정권

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

민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인 개인적 능력이나 지적 수준, 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나 이념, 북한지역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는 것이다(신미녀, 2010). 윤인진과 송영호

(2013)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로 전이되

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

밀감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다. 

개인보다는 북한이라는 국가 혹은 체제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이주한 이민자로서

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라는 

국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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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른 외국인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도 있고 혹은 동포애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자신의 규정한 범주에 있어서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그들에 대한 친밀감은 달라질 것이다. 한 민족으로 생각하여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 여

겨 가깝게 느낀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긍정적일 것이다.

04 연구� 모형� 및�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논문의 분석자료는 『2003-2016년 한국 종합 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이다. KGSS는 대한민국에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한국어로 의사소통

이 가능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하는 횡단연구조사이다. 조사대

상자는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방법에 의거해 인터뷰 대상을 

추출하며, 현지조사는 면접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대면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김지범 김솔이, 2015).

KGSS 자료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KGSS의 설문지는 매년 반복 조사

하는 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48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

제모듈(ISSP annual topical modules,ISSP),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이 

격년 주기로 공동 조사하는 주제모듈(EASS biennial topical modules), 그리고 특별연구를 

위한 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s)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반복 핵심 설문 모듈에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가계소득,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만

족도, 국가 자긍심, 정치 성향,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남북통일의 필요성 등이 조사되었

다.

 

2.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북한이탈주

민(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①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②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③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는 3점 척도에 대한 범주를 역코딩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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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2011년-2013년 북한이탈주민에 수용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응답은 2011년 61.5%, 2012년 49.9%, 

2013년 47.9%로 가장 높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

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11년 38.6%, 2012년 38.6%, 2013년 44.3% 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11년 2012년에는 같은 응답률을 보이는 반면 2013년에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

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2012년 9.8%, 2012년 11.5%, 2013년 7.7%로 가장 

낮았으며,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약간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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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

경제적 요인의 설명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 취업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이다. 사회ㆍ문화적 요인의 설명변수는 국가자긍심, 정치적 성향이며, 통일에 대한 의견,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북한 이탈주민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의 문항을 선택

하였다.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들의 조작은 다음과 같다. 월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범주화 하였다. 소득의 경우 12개의 그룹(소득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이상)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숫자가 높아지도록 코딩하였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1) 과 미취업(=0)으로 구분하여 더미화 하였다. 계층의식의 경우 “한

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문항의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의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

로 당시의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귀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

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의 문항의 ①매우 만족②약간 만족③만족도 불만족

도 아니다 ④약간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 범주를 역코딩 하여 만족할수록 숫자가 

높도록 하였다. 

사회ㆍ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들의 조작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정체성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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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와 관련한 문항인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를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매우 자랑스럽다②다소 자랑스럽다③별로 자랑스럽지 않다④전혀 

자랑스럽지 않다의 응답범주를 역코딩 하여 높은 값일수록 국가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

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매우 진보적 ②다소 

진보적 ③중도 ④다소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의 응담 범주를 역코딩 하였다.

통일 인식의 경우 “귀하는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선

택하였다. 응담범주는 ①매우 필요하다②다소 필요하다③별로 필요하지 않다④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역코딩 하여 높은 값일수록 통일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북

한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하고자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 지원대상’, ‘② 협력대상’, ‘③경계대상’, ‘④ 적대대

상’이라는 응답범주를 ‘우호적(지원대상, 협력대상)(=1)’, ‘비우호적(경계대상, 적대대상)(=0)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이 얼마나 친

근하게 혹은 멀게 느껴지십니까?” 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②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③다소 멀게 느껴진다.’, ‘④매우 멀게 느껴진다.’ 라

는 4첨 척도에 대한 범주를 역코딩 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대하여 통제한다.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

력, 혼인상태, 종교. 지역을 통제한다. 성별은 남성(=0), 여성(=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5개의 

그룹(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숫자가 높아

지도록 코딩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0), 대학교 진학이상(=1)으로 더미화 하였다. 혼인

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0), 기혼 혹은 동거(=1)로 더미화 하였다. 종교는 4개의 그룹 

(종교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서울ㆍ경기, 강원ㆍ충청, 경상, 전라ㆍ

제주로 구분 하였다.

0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북한이탈주민 수용 1-3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df)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월평균가구소득 .052 .015 12.282(1) .000 .023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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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은 월평균 가구 

소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그 외의 요인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보이지 않

았다. 이는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 집단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한국인과

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인 집단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공론화 되어있지 않아서 주관적․객관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은 통일 의식과 북한인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국가자긍심과 정치적 성향은 영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이 

북한이탈주민을 이민자보다는 같은 민족과 동포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

다. 

북한이탈주민 수용 1-3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df)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미취업 -.097 .075 1.669(1) .196 -.245 .050

취업 0a 　 　 　 　

주관적 계층 의식 -.035 .024 2.197(1) .138 -.082 .011

경제상황만족도 .003 .035 .008(1) .931 -.065 .072

국가 자긍심 -.058 .053 1.210(1) .271 -.162 .045

정치적성향 .029 .035 .696(1) .404 -.039 .098

통일 의식 .511 .042 149.262(1) .000 .429 .593

북한 인식(비우호적) -.279 .077 13.208(1) .000 -.429 -.128

북한 인식(우호적) 0a 　 　 　 　

북한이탈주민 친밀감 .920 .052 314.429(1) .000 .818 1.021

남성 .097 .073 1.787(1) .181 -.045 .240

여성 0a 　 　 　 　

연령 -.107 .033 10.574(1) .001 -.172 -.043

배우자 없음 -.276 .086 10.375(1) .001 -.444 -.108

배우자 있음 0a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7 .084 3.086(1) .079 -.311 .017

대학교 진학 이상 0a 　 　 　 　

종교없음 -.139 .125 1.233(1) .267 -.385 .106

불교 -.164 .133 1.516(1) .218 -.426 .097

개신교 -.109 .134 .655(1) .419 -.372 .154

천주교 0a 　 　 　 　

서울, 경기 .202 .116 3.056(1) .080 -.025 .429

강원, 충청 -.036 .138 .068(1) .794 -.308 .235

경상 .317 .125 6.377(1) .012 .071 .563

전라, 제주 0a 　 　 　 　

2011 .074 .085 .765(1) .382 -.092 .241

2012 .099 .085 1.355(1) .244 -.068 .265

2013 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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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있어서 연령과 배우자의 유무와 경상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가 복잡한 만큼 한국인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있어서 

단순하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경쟁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수용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한 민족, 같은 동포로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북한이탈주

민은 경쟁대상과 동시에 우리 동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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